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6-03

03

김진수·황규성·Christina Hießl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중장기
통상전략
연   구

김
진
수·

황
규
성·

C
h
ris

tin
a
 H

ieß
l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6-03



우리 민족은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협력에 기여하면서 국제사회

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한반도 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의 구체적인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

책대안을 꾸준히 모색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KIEP는 지난 3년 동안 중장기 통일연구사업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의 전략과 비

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통일편익비용 분석과 

남북한 경제통합방안’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와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한반도 통일은 한국만이 아

니라 주변 4강에도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북한 개혁개방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프로젝

트를 추진하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과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분석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

영방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

더라도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습

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 기간 분리운

영하는 방안을 노동·사회복지, 통화·금융·재정, 국유재산 관리 등 세부 분야별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적 분리운영 상황에서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의 대한

반도 경제정책을 전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에 급진 통일과 점진 통일로 양극화되어 있던 통일방안 논

의를 절충하고 주요 분야별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통일연구

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연구로 생각됩니다.

서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전문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임호열 동북아경제본부장, 

연구와 실무를 맡은 임수호 통일국제협력팀장, 최장호 부연구위원, 김영찬 초청

연구위원, 최유정·임소정·김범환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개 

연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심의해주신 심의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 연구가 남북한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진일보한 통일전략을 수립

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열망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 정 택



본 연구는 통일 후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노동 및 사회복지 영역의 한

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정책

과 사회정책이라는 두 가지 틀 안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히 절충형 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는 향후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정책 수립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통일 연구들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시적 논의에 치우쳐 있는 탓에 

사회정책이라는 보다 넓은 영역에서 현재의 제도 내용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

하기에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남북한 노동시장의 상황과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과거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경험한 사회정책의 내용들을 비

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남북한에 적용함으로써 통일의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실업, 그리고 인구 이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체제붕괴 후 남북한의 노동 및 사회정책의 핵심은 북한 지역의 극심한 빈곤과 실

업, 그리고 급격한 인구 이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

곤과 실업 문제는 향후 인구 이동의 규모와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 단계에서의 인구 이동은 크게 통일 전의 ‘일반 이동상황’, 통일 과정에서의 ‘급

증 이동상황’, 통일 후의 ‘조건적 이동상황’으로 구분되며 이 중 과도기적 성격을 가

진 ‘급증 이동상황’을 전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시적 분리가 

가능한 영역에 대한 집중적 고찰을 통하여 전체 일원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이

동 대상에 대한 분리를 시도하여 북한 지역의 주민과 북한 외 지역의 조선족 등에 

대한 인구 이동에 대한 한시적 분리를 통하여 급격한 인구 이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문요약



통일 이후 독일의 노동 및 사회보장 통합은 서독의 제도를 동독에 이식하는 방식

으로 실시되었으며 적정 수준의 생활보장으로 동독 주민들의 급격한 인구 이동을 

막을 수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급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비용은 후

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과 실업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이때 독일 인구 이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동독 주민들의 서독 이주는 감소한 반면 동유럽과 같은 동독 외 지역 거주

민들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인구 이동 정책은 독일이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집약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남북한에 그

대로 적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

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동독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 했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정 부

담은 전적으로 서독의 경제력만으로 감당하는 통합방식을 채택했던 것이다. 남북

한 통일에서 독일의 방식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조달 능력이나 충격을 감당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고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량실업이 될 것이다.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은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를 즉각 도입하기보다 ‘넓은 적용 대상, 온건

한 급여 수준’을 정책 원칙으로 삼고 활성화 정책을 담은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특히 체제전환 초기에 한국의 

경험을 살려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대량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임금은 북한 지역에 머물러 있어도 생활이 가능

하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실질구매력을 감안한 비례임금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

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비례임금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 대비 일

정한 비율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통일 후 사회정책 관점의 기본방향은 빈곤과 실업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는 것



이다. 통일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북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남한 지

역으로의 대규모 이동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여러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 및 추가적인 조치로서의 사회보장제도 마련이 필

요하다는 것과 맥을 함께한다. 북한 지역에 대한 낮은 수준의 재정 부담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야기하는 반면 부담 수준을 높이면 남한주민들의 불만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북한 외 지역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엄격히 차단하는 등 한시적 분리운영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결국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머무를 

경우 유리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나타날 남북한의 지역적 편차를 인정하고 북한 지역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면적인 투자개방, 세제혜택을 통한 대규모 국내

외 기업의 투자, SOC 확충사업 등을 통해 북한 지역 내 노동력을 최대한 흡수하여 

이들의 자립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동은 ‘선

이동-후취업’이 아닌 ‘선취업-후이동’이 되어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본방안은 크게 ‘응급과도기’, ‘제도통합기’, ‘제도정착기’의 

단계로 구성된다. 과도적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응급과도기’에는 통일 직후 혼란

기의 기초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의 제도를 통한 기초보장과 현물급여 및 기존 

급여 수준의 유지를 통한 기초보장을 중심으로 한다. 남북한 제도통합이 주축이 되

는 ‘제도통합기’에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을 통합하며 기존 제도와의 차

이가 클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제도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통합된 제

도를 정착시키는 ‘제도정착기’에는 동질적이고 일원화된 사회보장제도를 남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한시적 분리방안은 남한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단계적 적용과 과도기적 급여 종류, 조건 

수준을 적용하는 시차를 두는 한시적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

보험의 경우는 북한 지역에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북한 지역의 국가보건의료

체제를 고려한 본인부담제도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는 한시적 분

리방안을 도입 및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통합 측면에서 노동 및 사회복지의 통합은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동반이라는 상호 조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 이동 정책

은 북한 외 지역으로부터 한반도 유입에 대한 한시적 차단 및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동의 제한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과 사회정책과의 적

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통합은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보다 구체

화할 필요성이 있다. 남한 제도의 도입 및 정착, 확대 및 성숙 단계를 북한에서 그대

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논의들을 통하여 유연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통일 관련 정책들이 설계될 수 있

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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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전후로 나타난 탈냉전 이후 세계사적 변화 모습은 우리에게 통일의 

희망과 부담을 주었다. 당시 남한의 통일에 대한 대부분의 입장은 통일 대비를 

가능한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책 방안에서는 북한의 붕괴

를 전제한 급진적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다양한 변수를 상정한 통일 대비가 

통일정책에 중요한 요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남북

한 관계에서는 단절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독일의 경우 적어도 분단 상태에서 나름대로 상당

한 교류를 맺었음에도 결국에는 급진적 형태의 통일로 나타났던 점을 경험하였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기본 기조가 통일을 대비한 통일정책의 경우 단계적이

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통일 방식과 형태는 

우리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평화통일

에서 가장 급격한 형태를 상정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로 인한 충격

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통일 충격으로부터 회복기간을 축소 완화하는 방안이라

는 점에서 통일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통일과 관련된 연구는 탈냉전의 종식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통일 이후 유행

처럼 한꺼번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1990년 이전 통일과 관련

된 사회복지 연구는 일부 제시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통합에 관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1) 이는 남북한의 냉전 체제에서 통일 가능성에 대해 어떠

한 긍정적인 변화를 찾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활발해진 시점은 탈냉전 시대로 전환된 

1990년대 초·중반이라 할 수 있다. 급격히 나타난 동유럽의 변화와 독일의 통

1)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길준(1972), 박동운(1972), 양재모(1972), 전응렬, 박길준(1972), 유인한(1973)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연구의 경향은 북한의 제도 연구 또는 남북한 비교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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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한국에 통일 대비에 강력한 자극을 주게 되었고 이 맥락에서 통일 관련 연

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연구소별 영역 관련 연구부터 개인

별 연구에 이르기까지 경쟁적으로 연구되고 제시된 것이 현재 통일과 관련된 

정책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회조기통합과 관련된 연구는 남북통일의 경

제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타 차원에서 통일의 충격, 통합모형, 그리고 통

합 모델 연구단계까지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탈냉전 시

대 사회복지 통합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집단 연구

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경배 외(1993)를 들 수 있다. 이 외에 개인

적인 연구도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었다.2) 이 시기 연구의 대표적 특징은 북한

과 남한의 체제 및 제도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근거로 통일 유형에 따른 사회복

지제도 통합, 통합모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관련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이후의 연구는 이전 연구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는 어렵다. 세부 영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

에 집중하거나 북한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연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제도에 대한 구체성을 높이고 남북 교류의 변화를 반영하는 노력을 보이

는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꾸준한 연구는 아직 불확실성의 성격이 

큰 남북한 정보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사회복지통합 방안을 지속

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남북한 관계가 25년 전 동유럽과 구소련의 체제 붕괴, 그리고 독일 

통일 시기와는 많이 변화하였으며 변화의 속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러한 시점에서 1990년대 초 제시된 대책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는 다분히 남북한 교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변화와 이

로 인한 정치 외교적 측면에 치우쳐 오히려 남북한 사회복지의 비교 차원으로 

2) 문옥륜(1989), 오정수(1993, 2000), 김진수(1994a, 1994b, 2002), 박진(1996, 1997), 김상균, 진재문
(1998), 조흥식(1999)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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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에서 지적된 

문제가 좀 더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당시 과잉된 통일 기대로 간과된 

부분을 다시 점검함으로써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에 대한 

정책을 공고히 해야 한다. 특히 노동 및 사회정책 분야는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통일 단계에 관한 예상 및 정책 관련 논

의가 상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연구의 비교와 쟁점에 대한 논의는 있어

도 통합방안이나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한

계를 보이고 있다.  

통일 연구의 특징은 통합에서 단계적인 통합을 통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효

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비용 

부담의 차원에서 벗어나 충격완화라는 이질적 사회가 통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

적 융합의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

도는 적절성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공간적 융합의 접근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

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간적 접근이 언급되지 못한 

것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접근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인

구 이동이나 사회적 불만의 표출은 공간적 상황에 대한 변화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공간적 분단이 임의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남북한 통일에 따른 노동시장 및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

러한 예측은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를 남북한에 적용하는 접근 방법으로 

독일과 달리 이질적 성격으로 남북한의 통일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의 대

상을 빈곤과 실업, 그리고 인구 이동으로 국한하여 정책대안을 점검하고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3) 즉 남북한이 공간적으로 한시적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 방안

3) 통일과 관련해 사회복지 정책 영역은 광범위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일차적 정책과제 영역으로 빈
곤, 실업 그리고 인구 이동의 범위에 국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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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현실적이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통일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연구 범위를 정할 것이다.

남북통일에서 노동 및 사회정책 과제의 핵심은 북한 지역의 빈곤과 실업, 그

리고 인구 이동 문제이다. 이 문제는 물론 사회복지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제정책과의 연계를 통하여 종합적인 대응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이 문제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통해 통일한국의 기틀을 이룰 

수 있는 가에 대한 정책 과제의 핵심으로 해결될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실업 문제는 인구 이동의 규모와 성격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고 분단 상황에서 인구 이동을 북한을 탈출하

여 남한으로 이동하는 직접적인 성격의 이동으로 국한하는 것은 통일 대책에서 

좁은 감이 있다. 심각한 빈곤 문제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불

안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폭동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오히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관광이나 방문 등 상호간의 교류에 있

다. 특히 남북한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실업과 빈곤 문제

는 남한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접

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지원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신뢰 형성에 상당히 긍정적으

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은 북한 지역 탈출주민에 대한 대책으로 북한의 

빈곤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빈곤과 실업, 그리

고 인구 이동에 대한 대책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인구 이동과 빈곤․실업 문제의 상호관계는 빈곤․실업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될 경우 인구 이동은 감소할 것이고 반대로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인구 이동은 증가할 것이다.

통일 직전 단계에서의 인구 이동은 북한 지역의 기아로 인하여 탈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배경으로 상황 예측이 가능하다. 빈곤과 실업 문제는 북한 주민

이 분단 상태에서 북한을 탈출하거나 통일 과정에서 남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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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인구 이동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대량실업의 발생은 과거 북한 지역의 경제활동 계층이 산업 구

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탈락되는 경우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는 군인계층이 사회로 귀환함에 따라 발생되는 두 가지 측면의 원인

이 있다.4)

반면 빈곤 문제는 비경제활동 계층으로 경제활동 계층에 의하여 피부양 상

태에 있었거나 국가에 의하여 보호를 받던 계층이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빈곤계층의 남한 지역 이동 규모는 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응

급구호의 효율적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북 간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간극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대규모 실업 발생에 대한 대책은 노동 및 사회정책 차원의 접근이 우선하기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효율화하기 위한 보완적 접근으로 노동 및 사회 정책이 이루어져

야 한다. 빈곤 문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사회보험적 접근과 사회부조적 접근으로 분류되어야 한다.5) 결국 실업과 

빈곤 문제는 통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인구 이동은 한 정권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붕괴 직전 정권에 대하여 반발하

는 주민이 국외로 탈출하는 경향과 국내적으로 저항세력의 결집에 따라 나타나

는 현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는 상호 상승 효과를 갖는 메커니즘으로 작용

하여 붕괴를 가속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4) 북한의 군인계층이 통일로 해산될 경우 120만 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그리고 이는 통일 비용에 있어서 남한의 부담능력과 사회·경제적 충격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회복지 협의의 개념에 따른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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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인구 이동의 발생이 없는 경우 북한의 체제붕괴

는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를 감안하면 물리적인 이동 억제 또는 제한을 

노력하기보다는 가능한 그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적절한 

대처로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빈곤과 실업 문제는 인구 이동의 상위 범주이다. 이러한 정책적 관점은 통일 한

국에서 빈곤 문제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이동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부담은 절대적 비용 관

점에서나 남한의 재정 경제력을 고려할 때 절대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북한 주

민의 자발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준의 보장이 북한에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 부담은 남한으로서는 감당하

기 어려운 규모이다. 그렇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안

은 급격한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다. 이는 물리적 인구 이동을 차단하는 방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장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책적 가능성을 두고 정책적 

혼합의 적절한 수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중점을 두고 사회정책적 가능성을 확인

하도록 한다. 한시적 분리 관점에서 통일 이후 독일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독일인들의 대량 이주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여 남북한 통일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북한 지역 및 제3국(중국, 구소련 지역 등)으로부터의 인구 이동을 최소화하

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북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우선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그 외의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일 과정 및 이후 발생할 노동 및 사회 환경에 대한 분석과 북

한 지역의 대규모 인구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다양한 지원과 억

제 정책, 그리고 물리적 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능성과 이를 상호 조화하

는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특히 인구 이동에서는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대

상과 수준, 그리고 물리적 통제의 대상과 기간 등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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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노동 사회적 통합에서는 성숙되지 않은 노동 관련 제도의 성숙도

에 따라 남한의 제도 도입과 유사한 제도 도입 및 발전 체제 과정을 재현하도록 

하는 방법(국민연금), 북한의 보편화된 제도를 고려한 부분적인 접목을 제시하

는 방법(건강보험), 그리고 새로운 제도로서 북한에 제도를 이식하는 방법(산재

보험·고용보험)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방법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한시적인 분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변

화를 인구구조의 변화, 통일 단계별 인구 이동, 그리고 노동시장 및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전망하고 제3장에서는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나타난 노동 및 사회복

지 정책의 내용을 독일 내·외 인구 이동 억제 정책과 동서독 지역 간의 차별 및 

차등화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노동시

장 정책에서 인구 이동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5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

여 단계적 통합을 통한 충격 완화와 간접적 분리 운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

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제2장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

1. 노동 및 복지 정책 환경

2. 노동시장 측면

3. 사회보장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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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및 복지 정책 환경

1) 인구구조의 변화

많은 연구자는 그동안 북한이 제공하는 인구통계가 상당 부분 왜곡되어 신

뢰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해왔다.6) 북한의 인구구조를 파악하려면 공민등

록통계 및 유엔(UN)의 지원으로 1993년, 2008년 두 차례 실시된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매년 한국 통계청

에서 공표하는 북한통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향후 추이, 

나아가 통일 단계에서의 인구 이동 규모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2014년 기준으로 통계청은 북한 인구를 24,66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

며 이는 남한과의 인구를 모두 합한 것의 32.8% 수준이다(표 2-1 참고). 그동

안 북한 인구의 변화 추이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해왔으며 성비 불균

형으로 인한 여초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구성된 군 인력의 누락이 가장 큰 원인이며 남한과 마찬가지로 남

성에 비해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높은 것 또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표 2-1. 남북한 인구 변화(1994~2014)

(단위: 천 명, %)

연도
남한 북한 북한

인구 비중소계 남성 여성 성비 소계 남성 여성 성비

1994 44,642 22,472 22,169 101.4 21,412 10,423 10,988 94.9 32.4

1996 45,525 22,925 22,600 101.4 21,991 10,713 11,279 95.0 32.6

1998 46,287 23,296 22,991 101.3 22,355 10,878 11,478 94.8 32.6

2000 47,008 23,667 23,341 101.4 22,702 11,045 11,658 94.7 32.6

6) 지난 2008년 발표된 인구센서스 데이터의 경우 ‘결함을 내포한 통계적 불일치 문제’와 ‘통계의 의도적 왜곡 
가능성’을 갖고 있다(이석 2011, p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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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연도
남한 북한 북한

인구 비중소계 남성 여성 성비 소계 남성 여성 성비

2002 47,622 23,970 23,652 101.3 23,088 11,235 11,853 94.8 32.7

2004 48,039 24,165 23,874 101.2 23,411 11,392 12,019 94.8 32.8

2006 48,372 24,303 24,069 101.0 23,707 11,537 12,170 94.8 32.9

2008 48,949 24,576 24,373 100.8 23,934 11,662 12,272 95.0 32.8

2010 49,410 24,758 24,653 100.4 24,187 11,790 12,397 95.1 32.9

2012 50,004 25,040 24,965 100.3 24,427 11,912 12,516 95.2 32.8

2014 50,424 25,220 25,204 100.1 24,662 12,032 12,630 95.3 32.8

자료: 통계청(2015), http://kosis.kr/bukhan/index.jsp(검색일: 2016. 8. 16).

북한도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남한과 달

리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2-1, 2-2 참고). 특히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필요한 청년층의 규모와 비율이 향후 약 2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

로 보인다.7)

그림 2-1. 남한의 연령대별 인구 비율(1993~2016)

(단위: %)

자료: 통계청(2016), http://kosis.kr/bukhan/index.jsp(검색일: 2016. 8. 16).

7) 이석(2013),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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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북한의 연령대별 인구 비율(1993~2016)

(단위: %)

자료: 통계청(2016), http://kosis.kr/bukhan/index.jsp(검색일: 2016. 8. 16).

그림 2-3. 남북한 통합 시 인구구조의 변화

(단위: %)

주: 중위출산율 가정.

자료: 최지영(201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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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에 나와 있듯이 통일은 남북한의 생산가능인구를 일시적으로 증

가시키고 현재 남한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를 일부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전체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젊어진

다는 것은 통일 후 노동력 공급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체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북한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

로 커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들의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남한 수준에 도달하느냐에 앞으로의 경제적 성과가 달려 있다.8) 

2) 통일 단계와 인구 이동의 규모9)

통일과 관련된 북한 주민의 해외 탈출과 남한으로의 이주에 관한 대책은 내

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복합되어 있어 상당히 복잡하고 이에 대한 남북한 

각각의 입장과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급속한 통일의 경우 급격한 

인구 이동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본다면 예측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급격한 이주민 발생에 대한 예측 및 사전준비로 향후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급속한 통일의 경우 북한 주민의 이동은 규모뿐만 아니라 이동경로 및 

이주예상 계층이 통일 단계에 따라 차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단계별

로 인구 이동의 규모, 이동경로 및 이주예상 계층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단계에 따라 인구 이동의 특징은 통일 이전의 ‘일반 이동상황’, 통일 과

정에서의 ‘급증 이동상황’, 그리고 통일 이후의 ‘조건적 이동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반 이동상황’은 남북한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시기로 

기존의 귀순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기를 말한다. 다만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혹은 권력승계 과정에

8) 최지영(2015), p. 17.

9) 인구 이동의 규모 추정은 󰡔21세기 사회복지정책󰡕의 제14장 ｢통일과 사회복지｣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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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따라 제3국을 통한 귀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둘째, ‘급증 이동상황’은 직접적인 북한 붕괴의 첫 단계로 북한 

주민이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체제에 대

한 실망과 불만, 신변상의 위협, 그리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생계유지 불안 

등으로 내부적 저항과 함께 대규모의 탈출 형태로 급격하게 전화되는 시기이

다. 대규모 인구 이동의 발생은 통일 과정의 시작이며 이러한 이주 규모가 대응

정책 등 다각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환될 때까지로 볼 수 있다. 셋째, 

‘조건적 이동상황’은 인구 이동에서 북한 주민이 경제재건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북한 지역에 머물거나 남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결정하는 이주에 대한 조

건적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즉 통일 이후 주민들의 개인적 발단에 따라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시기로 특히 경제 활성화 및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사회복지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림 2-4. 통일 단계에서의 인구 이동

 자료: 저자 작성.

분단 단계에서의 이주민 형태는 ‘일반 이동상황’으로 대응책을 위하여 인구 

이동 규모와 이동경로, 그리고 이주계층의 성격으로 구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주민 규모를 추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기존의 월

남귀순 규모 추이를 들 수 있다. 이는 귀순 규모를 결정하는 것과 매우 직접적

으로 연관되며 다른 요인과 연계할 경우 상당히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한편 북한 주민의 중국 및 구소련 탈주자 추이와 북한의 해외 파견자 및 

체류자 추이를 간접적인 요소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귀순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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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한 주민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그 외 북한의 내부적 요인으로 경제파탄 정도 및 개방에 따른 사회 변동 추이

와 정치적 안정성, 김정은 체제에서 숙청의 범위 및 강도에 따른 북한 지역 탈

출 등 잠재적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귀순 규모 추이에 대한 간접

적 추정요소들은 실제적인 파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를 유추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귀순자 규모와 독일의 경험을 참고로 추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공식적인 귀순자 규모는 분단 이후 1994년 1월까지 총 420명으로 상당

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9년 중반까지는 벌목공을 중심으로 148명 

수준이었으나 2001년 583명, 이후 2009년 2,927명,  2011년 2,706명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1,509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10) 다만 이와 같은 규모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의 변

화라기보다는 남한이 얼마나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를 승인하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인위적인 통계치라 볼 수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1962년 동독 정권

이 탈주자에 대한 강력한 차단시설 및 통제에도 대량 이주가 발생한 1989년 이

전까지 탈주자 규모는 매년 6,000여 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현황으

로 미루어 볼 때 남북한에 결정적 변화가 없을 경우 이동 규모는 1,000명 이하

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

귀순 경로는 기존의 탈출경로인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그리고 해외 파견 지역

을 중심으로 제3국 경유를 통한 귀순 형태가 일반적이다. 해상을 통한 직접적

인 귀순 형태도 예상은 가능하나 북한의 강력한 통제에 따라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과정에서 인구 이동이 갖는 의미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직접적으로 가

시화되는 것으로 본격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발

10) 통일부, 각 연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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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인구 이동의 특징은 폭발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간은 각 분야에 걸쳐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사

전적 준비와 충분한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발

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절실하다.

‘급증 이동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 기간은 탈출과 저항의 매커니즘에 따

른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켜 하나의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과 다른 체제가 이를 

수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인구가 이주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동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대략적인 규모와 경로, 그리고 이주

계층의 성격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

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기반을 생성하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주민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를 

분석해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북한 주민의 남한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 중국 교포와의 연계 정도, 그리고 북

한의 긴급상황 전개 과정 및 속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탈주와 이주 계층의 중심이 될 북한의 소외(적대)계층 규모도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비추어 볼 때 추

정에 한계가 있고 향후 통일 과정에 미칠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차이가 클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이주민의 규모 추정은 과거 

남북한 분단과정에서의 경험과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예측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전쟁 시 북한 주민의 남하율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당시 북한 주

민의 남하율은 전체 북한 주민의 9%로 이를 현재 북한 전체 인구인 약 2,200만 

명에 적용할 때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독일 사례를 그대로 남

북한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1989~93)에서 동독주민이 서독

으로 이주한 규모는 동독 전체 인구의 8.6%로 이를 남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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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약 1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남북한과 동서독의 경우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이다. 현재 북한 지역에서 소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고 있

는 소외계층은 전체 북한 주민의 약 30%로 추정된다. 이 계층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주민의 서독지역 이주율인 30%를 적용할 경우 약 175만 명으로 추

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정이 남북한의 급속한 통일의 실제 경우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어려우나 여러 정황에 근거해볼 때 약 200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주경로는 제3국 경유의 형태를 시

작으로 하여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해상 또는 육로를 통한 직접적인 형태로 전

환될 것이며 기존에 중국이나 구소련 등으로 이미 탈출한 북한 주민의 남한으

로의 이주도 이 기간에 이루어져 이들이 전체 이주민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주계층의 성격은 북한 지역의 소외계층을 중

심으로 기존의 청장년층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형태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통일한국’에서 인구정책은 통합에 따른 새로운 인구구조와 인구변화 요소

가 재구성되고 인구 이동은 소득격차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상당 기간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따라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정립과 제도의 정비가 이

루어져야 하고 지역 간 균형적 발전 정책으로 사회 및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이

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북통일의 경우 2014년 기준 총인구 약 7,508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336.1, 

성비는 98.4 수준이며 앞으로 노년층 인구 비중의 감소 등 지금과는 다른 인구구

조를 갖게 될 것이다.11)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스러운 이동 양상이 북한 주민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에 

따라 안정화될 경우 이후 인구 이동의 방향은 북한의 경제 재건이 먼저 이루어진 

11) 통계청, 북한통계(검색일: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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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또는 남한 지역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옮겨가고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한편 통일 후 지역 간 소득 격차 및 노동시

장 변화에 따른 인구 이동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사

회적 안정 및 경제정책적인 연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안정을 찾고 난 이후 인구 이동 기본방향이 남북 간, 도농 

간 지역별 경제 격차에 따른 소득 목적이 주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계층의 성격은 통일한국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초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낮은 숙련도로 단순인력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수요에 따른 이동이 중심이 

될 것이다. 점차적으로 중간숙련 및 서비스업종의 수요 변화를 중심으로 인구 

이동이 결정될 것이다. 지역적으로 북한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동은 안정적으

로 지속될 것이며 북한 지역에서 이동의 경우 초기에는 신규 투자산업 중심에

서 점차 도시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인구정책은 북한 지역 

경제의 조속한 자생력 확보와 동시에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시장경제로의 이행

절충형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경제적 체제 전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경제를 ‘이행경제(transitional economy)’

라고 통칭하지만 절충형 통일에서는 ‘북한식 이행경제’라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동구권과 중국 등 앞서 경제적 체제 전환을 경

험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북한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예외가 아닐 것이다.

경제적 체제 전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업구조 재편이다. 북한은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12)에 입각하여 내부적 조달이 가능한 원자

12) 생산의 인적·물적 요소를 자체적으로 보장하고 내부에서 생산·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하
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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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사용하는 산업구조를 구축해왔다. 비교적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

로 1970년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13) 1990년대에 이르러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며 대다수의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였고(그림 2-5 참고), 남아 있

는 기업들도 가동률을 크게 낮추었다. 과거 수천 개에 달했던 지방산업공장14)

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도산하였으며 대형 국영기업들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1990년대 초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한꺼번에 붕괴되

면서 이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의존했던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고 산업별 성장률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그림 2-6 참고). 

그림 2-5.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1960~88)

(단위: %)

자료: 양운철 외(2011, p. 40, 재인용).

13) 이러한 경제성장의 양태는 노동(L)과 자본(K)이라는 요소 투입(factor input)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동아시아 
발전 국가에서 두드러졌다(Krugman 1994, p. 72). 북한 역시 1980년대 이후 한계에 부딪히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4) 북한식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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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1990~2015)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5), https://ecos.bok.or.kr(검색일: 2016. 8. 16).

이미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남한과 달리 북한의 농업 부문 종사자의 비

중은 40%를 상회한다. 그러나 농업에서의 생산성이 낮아 통일 이후 이 부문에

서 대량의 인구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들이 도시지역으로 대

거 유입될 경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과거 동서독 인구 변화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동독과 달리 북한은 도

시화율이 높지 않아 농촌의 과잉인구가 단시간에 도시로 유입되어 실업자나 빈

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산업은 사실상 붕괴되었고 에너지 및 물자 부족으로 

공장들이 대거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업들이 도산하자 공장 내부설

비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일부에서는 남아 있는 설비를 중국 등에 고

철로 매각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 현재 북한기업들의 설비는 외형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일시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하게 되나 이전까지 계속

된 경제난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북한은 산업 복구를 위해 노력하

였으나 군수 부문에 집중하면서 산업 부문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

히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설비의 낙후로 생산성이 저하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대내외 투자가 여의치 않아 여전히 경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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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 측면

1) 대량실업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15~64세) 중심의 노동력 수급구조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북한 인구센

서스 자료에 공시된 고용률은 남한보다 높으며 2014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북

한 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0.2%로 남한(62.4%)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15) 

이는 생계불안으로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대학진학률이 낮

아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활동 형태는 통일 이후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급격하게 변동하

게 될 것이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량실업일 것으로 예측된다. [표 2-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미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은 초기부터 고실업에 시

달려왔다. 

표 2-2. 체제전환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연도
국가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2015

아르메니아 1.8 9.3 11.7 9.6 6.3 17.3 16.3

체코 2.6 3.9 8.8 8.3 4.4 7.0 5.2

에스토니아 3.7 9.9 13.6 9.7 5.5 10.0 5.9

헝가리 9.8 9.9 6.4 6.1 7.8 11.0 7.0

카자흐스탄 0.4 13.0 12.8 8.4 6.6 5.3 5.6

리투아니아 3.5 16.4 16.4 11.4 5.8 13.4 9.5

폴란드 13.6 12.3 16.1 19.0 7.1 10.1 7.4

루마니아 8.2 6.7 7.1 8.0 5.8 6.8 6.9

러시아 5.2 9.7 9.8 7.8 6.4 5.5 5.8

15) 통계청(2015), 북한통계(검색일: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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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연도
국가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2015

슬로바키아 11.4 11.3 18.6 18.1 9.5 14.0 11.3

슬로베니아 11.5 7.3 7.2 6.1 4.4 8.8 9.3

우즈베키스탄 0.1 0.3 0.4 0.4 0.2 10.3 10.1

자료: ILO(2016),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s, http://www.ilo.org/global/

research/global-reports/weso/2016/WCMS_443480/lang--en/index.htm(검색일: 

2016. 8. 5).

북한의 경우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대량실업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정도는 부문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제조업 종사자와 청년층의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농후하다. 북한 국유기업들은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적 관리로 이미 경

쟁력을 상실하였고16) 통일 이후 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현재 공식적으로 실업이 명시되지 않고 있으나 통일 과정에서 

실업이 공식화되고 고용 불안정으로 실업률이 급증할 수 있다. 동구권의 경험

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산업별 구조조정

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산업 및 

직업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며 특히 서비스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급증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제조업 중심으로 북한의 산업구조가 개편될 경우에는 

이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북한 내 자영자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불안과 실직을 겪으며 많은 수의 근로자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자

영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동구권에서 이미 경험했던 바다(표 2-3 참고). 

16) 통일 이전 동독지역의 국영기업(SOE: State Owned Enterprise) 공장시설은 기계와 시설들이 구형이거나 
낙후되어 제조업에서의 생산력이 서독의 25~30%에 머물렀다. 동독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상품들은 국제적으
로도 경쟁력이 떨어져 제한된 동독 국내시장과 CMEA 소속 국가들 간 사회주의 우호가격(socialistic 
friendly price)에 의존한 채 무역관계를 유지하였고 비공산권 국가들의 상품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졌다
(연하청, 노용환 2015,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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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동구권 국가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

(단위: %)

국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체코 9.4 10.6 12.0 12.3 12.4 13.8 14.5 15.2 15.2 16.1

헝가리 18.1 17.8 18.0 18.1 17.4 16.1 15.7 15.2 14.5 13.9

폴란드 31.2 30.9 29.7 29.5 28.3 27.2 26.9 27.4 28.0 28.1

슬로바키아 6.3 6.5 6.4 6.3 6.8 7.7 8.0 8.4 8.6

슬로베니아 16.9 18.7 19.2 18.5 16.1 17.1 16.3

에스토니아 6.9 7.5 8.0 8.6 8.6 9.1 8.3 8.1

주: 취업자 대비.

자료: 금재호(2012), p. 50.

2) 노동시장 적응

대량실업이 노동시장의 거시적·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면 통일 이후 북한의 

노동력은 새롭게 형성될 노동시장에 적응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노동시장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적응해야 하는 과

제를 안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 적응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예측이 쉽지 않으나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는 북한의 인적자원 수준이다. 북한은 1972년 이후 ‘11년 의무교육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있다(표 2-4 참고).17) 

북한은 기술집약적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규모가 작은 대신18) 광공업·

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력으로 가용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비교적 풍

부한 편이다. 특히 낮은 인건비는 북한 지역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데 주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고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을 육성시킬 가능

성도 일부 존재한다. 다만 실업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약 100

만 명에 육박하는 북한의 군 인력이 방출되었을 때의 고용 문제이다. 군 인력의 

17) 북한의 문맹률은 타 개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8) 김석진,이석기,양문수(2011), p. 51.



38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 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표 2-4. 북한 주민들의 교육 수준

(단위: 명)

계 무학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직업기술
학교

전문
학교

남성 10,187,316 356,210 2,139,591 5,775,541 243,978 534,597 1,137,399 

여성 11,452,504 398,280 2,357,615 7,077,113 318,640 538,660 762,196 

계 21,639,820 754,490 4,497,206 12,852,654 562,618 1,073,257 1,899,595 

자료: 통계청(2008), http://kosis.kr/bukhan/index.jsp(검색일: 2016. 8. 16).

시장경제로의 유입은 노동시장과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유사 노동시장의 형성이다. 지난 수년간 북한의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 비공식 부문(장마당 등)에 종사하는 주민의 수가 증가하였

다(표 2-5 참고). 비공식 부문의 확대는 체제 전환 과정에서 고용보호의 약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문제를 만들어낼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들을 공식 일자리

로 이동시키는 고용정책이 요구된다.

표 2-5. 북한 주민의 일자리 유형

고용 여부 공식 부문 비공식 부문(시장)

공식 일자리
Ⅰ. 공식 부문의 공식직업

(일자리 13유형)

Ⅱ. 비공식 부문의 공식 직업

(일자리 7유형)

비공식 일자리
Ⅲ. 비공식 부문의 비공식일

(일자리 3·4·5유형)

복합 일자리

(공식·비공식 혼재)

Ⅳ. 공식 부문 공식 직업을 가진 채로 비공식 부문에서 비공식 

일을 하는 이중 직업 종사자

(일자리 13+3, 13+4, 13+5유형)

자료: 김화순(2012), p. 335.

북한에서 시장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 비공식 부문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북한 경제의 위기를 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전환의 토양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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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시장활동 확대가 시장경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

지만 적어도 주민들의 삶이 계획경제의 작동이 아니라 시장활동에 상당히 의존

한다는 사실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예상보다 수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럼에도 통일 이후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북한 지역의 체제 전환이라

는 과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3. 사회보장 측면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대량실업은 복

지수요의 폭발적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체제 전환 단계에서 북한 내 실업자와 

빈곤층을 위한 생활보호 대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며, 무조건적 재정지원보다는 

일자리 제공, 직업교육을 통한 노동력 보호(근로연계복지(workfare))에 초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 체제하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생필품 배

급이 중단될 경우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구빈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은 단일 사회보장 체제를 구상하는 문제이기

보다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부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19)

또한 경제적 체제전환은 남북한 지역의 소득격차라는 또 다른 문제를 잉태

할 것이다. [그림 2-7]과 같이 2015년 기준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5%에

도 미치지 못하며 지난 1990년 18.2%였던 것과 비교할 때 두 나라의 소득격차

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지역의 소득격차는 통일 

이후에도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9) 연하청, 황나미(2010),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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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남한의 1인당 소득 대비 북한의 1인당 소득 비율(1990~2015)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5), https://ecos.bok.or.kr(검색일: 2016. 7. 23).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노동시장 변화는 소득분배 및 상대적 빈곤의 악화로 

이어진다. 빈곤층의 규모 및 소득불평등도의 증가 현상이 이미 1990년대 이후 

동구권 국가들에서 나타났으며(표 2-6, 2-7 참고), 북한은 이들 국가보다 문제

의 양상이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이는 곧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와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급격한 빈곤으로의 추락과 대량실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공공부조와 같은 기초적 소득보장 정책과 여성·노

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 전방위에 걸쳐 과거 경험하

지 못한 규모로 복지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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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체제전환국의 지니계수 추이

연도
국가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아르메니아 - 0.444 - 0.375 0.307 0.305

체코 - 0.258 - 0.275 0.263 0.261

에스토니아 - - 0.358 0.354 0.32 0.332

헝가리 - - 0.272 0.300 0.275 0.306

카자흐스탄 - 0.354 - 0.315 0.291 0.274

리투아니아 - 0.323 0.317 0.352 0.371 0.352

폴란드 0.267 0.327 0.33 0.354 0.337 0.324

루마니아 - 0.461 0.371 0.409 0.414 0.416

러시아 0.255 - 0.293 0.300 0.294 0.273

슬로바키아 0.195 0.258 - 0.289 0.269 0.261

슬로베니아 - - - 0.312 0.237 0.256

우즈베키스탄 - - 0.361 - - -

자료: World Bank(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6. 8. 16).

표 2-7. 체제전환국의 상대빈곤율 추이

연도
국가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아르메니아 - - - 27.6 35.8 32.4 30 -

체코 - 10.4 9.6 8.6 9.8 8.6 - -

에스토니아 - - - - - - - -

헝가리 - 13.5 12.3 12.4 14.1 15 - -

카자흐스탄 44.5 33.9 18.2 12.1 6.5 3.8 2.8 -

리투아니아 - 20.5 19.1 20.3 19.2 20.6 - -

폴란드 16.6 20.5 17.3 17.1 17.7 17.3 - -

루마니아 24.6 17.6 15.2 13.4 12.5 10.7 11.2 13.4

러시아 - - 24.8 22.4 22.2 22.4 - -

슬로바키아 - 13.3 10.6 11 13 12.8 - -

슬로베니아 - 12.2 11.5 11.3 13.6 14.5 - -

우즈베키스탄 - - - - 17.7 - - -

자료: World Bank(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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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괄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언어적·역사적 요소들에 의해 단일국가로 확

고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 뒤 통일국가로 재탄생하기 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단의 시기를 겪은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사례이다. 남북한 통일과 관련

한 독일 사례의 여러 흥미로운 사실들은 몇 가지 측면을 기반으로 한다. 독일은 

2차 대전 후 최초로 연합군에 의해 영토가 나뉘었고 냉전기에 정치체제 간 국

제적 경쟁으로 분단이 영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독일의 상황은 구 동독(GDR)

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한 것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1989년 11월 물리적 

장벽이 붕괴되었고 1990년 10월 3일에는 분단의 주체인 5개국의 공식적 ‘허

가’를 통해 형식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글은 통일 이후의 여파에 초

점을 둘 것이다.

본 글은 독일의 통일 과정과 이후 사회·노동시장 정책 영역의 주요 정책적 

전략과 결정들에 관하여 통찰력을 제공하고 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같

은 ‘통일의 결과물’에 끼친 영향을 측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통일 과정에서 사회정책의 역할

냉전 종결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독일 통일의 정치적 환경에 대

한 높은 관심이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 경제의 침체 위험

과 사회적 평화를 방해하는 결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독일의 정책적 노력

들이 국제 연구에서 거의 분석되지 않고 있다. 경제지표들이 이를 더 잘 나타냄

에도 6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독일의 부채 규모가 2배(1989년 DM 929 

vs. 1995년 DM 1996)로 급증한 것과 같은 재정적 노력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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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독지역의 사회보장 지출로 쓰인 재원을 모두 합친 결과 실제로 통일 비용

의 약 1/4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였다.20)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재원 이전

은 1990년 독일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에서 최초로 이루어졌고 

뒤이어 1995년 발효된 연대협정(Solidarpakt)은 2004년 만료되었다. 당시 독

일연방은행 총재였던 악셀 베버(Axel Weber)에 의해 확인된 OECD 측정치에 

따르면 2000년 전후 독일경제 ‘침체’의 약 2/3는 통일 후유증에 기인했다. 

통일에서 독일 사회정책의 ‘두드러진 역할21)’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통일 

이후 연·월 간격으로 독일이 겪어온 주요 단계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서독 정부는 동독의 

점진적 붕괴(난민의 대량 증가, 대규모 시위 발생 등)를 이미 예상했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당시 서독 정부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런 상

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됐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합의를 기반으로 잘 

짜인 전통적 의사결정 구조(공무원, 야당대표, 사회적 파트너, 지방 정부, 연방

은행과 같은 주요 기관)는 독일이 보유한 필수 자산임이 입증되었다. 독일 통일

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모델을 위한 주춧돌로 이러한 전통이 의사결정 과정에

서 계속 나타났다.22)

3. 통일 사회정책의 요소

통상적으로 화폐통합은 대개 사회정책 수단으로 분류되지 않음에도 본 절에

서는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해 1990년 가장 먼저 실시되었고 가장 결정적이며 

‘위험한’ 단계인23) 화폐통합부터 분석을 시작하려고 한다.

20) Bach and Vesper(2000), p. 219; Berié(1999), p. 121; Deutsche Bundesbank(1996), p. 19.

21) Ritter(2009), p. 57.

22) 실제로 서독 정부의 우파진영은 단독으로 동독 연립정부와의 협상에 들어갔으나 곧 이러한 절차가 규정에 어
긋남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주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포함되었다
(Dästner 1998, p. 33; Schäuble 1993, p. 212; Voge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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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통합

1990년 2월 서독 정부는 동독과의 화폐통합을 전격적으로 제안했고 결과적

으로 화폐교환 비율은 1대1로 결정되었다. 이는 사실 경제적 성과에서 차이가 

크고 이전까지 경제체제가 상이했던 두 지역의 통합이 야기하는 처참한 결과에 

대해 경고했던 당시 주류 경제학자와 연방은행의 조언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주된 기조는 동독이 수년간 ‘단계적’으로 서독의 화폐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연방은행은 공식적으로 

2대1의 교환 비율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2대1 교환 비율은 그 때까지 동

서독 화폐의 비공식적 교환비율이 4.4대1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동독주민들

에게 상당히 유리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교환 비율은 동독의 대출

액·저축계좌·현금·임금을 공통화폐인 DM으로 전환하는 데 적용되었다.24)

동독 마르크화를 서독 마르크화로 당장에 전환하면 동독지역이 1990년 이

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생산비용을 낮추는 잠재적 이점을 누릴 수 없

다는 것이 화폐통합을 비판하는 근거였다. 독일 시장에서 동독지역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실업률이 급등할 것이 뻔했다.25) 동시에 동독주민들이 서독

으로 대거 이동하는 것을 간과할 수만은 없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몇 달 

동안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구 동독지역의 ‘인구 유출’

로26)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구 서독지역

에 대한 과도한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노르베르트 블륌(Norbert Blüm)에 의

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는 1990년 5월 27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에게 서한을 통해 화폐통합에서 미봉책은 이주를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만들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서독 평균소득의 35% 불

23) Ritter(2009), p. 59.

24) Bach and Vesper(2000), p. 194; Ritter(2009), p. 61.

25) Krause et al.(2010), p. 2.

26) Ritter(2009),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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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당시 동독의 소득 수준을 강조하면서 2대1의 교환 비율을 적용해도 동독 근

로자들이 서독 임금수준의 1/6에 불과하여 그 지역을 떠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다시 동독의 연금수급자들은 사회부조 수급을 위한 서독의 최저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27)

마침내 동독 경제의 빠른 흡수가 서독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Blüm의 주장은 당시 총리가 화폐통합을 계속 추진하게 하는데 일조했

다.28) 일부 정치인들은 실제로 동독주민들의 이주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

(영구거주의 전제조건인 주택 마련, 일자리 확인증 요구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치적 다수(1990년 12월 통일 독일 정부로 재선출된 서독 우파, CDU/CSU 연

합정부, FDP)에 의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현재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화폐통합은 독일의 통일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단계적·점진적으로 화폐통합을 실시했다면 투자

자들에게 복잡하고 미래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

는 결국 편입된 동독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기보다 억제하게 되었을 것이다.29) 

2) 노동시장 통합

(1) 임금

독일의 통일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쟁들이 존재한다. 구 동독지역은 통일 후 

독일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것의 상당 부분을 개선

하는 것이 필수적인 질문이었다.30) 즉 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동독의 완전고용

체제에서는 불가능했던)을 높이고자 해고와 같은 감축 수단들을 도입해야 함이 

자명했다. 이에 따라 1990년 중반 약 9백만 명이었던 근로자 규모는 그로부터 

27) Blüm(1990a), Blüm(1990b). 이러한 맥락에서 구 동독에 사회부조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회보험과 관
련한 서독 제도의 도입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Ritter 2009, p. 63).

28) Ritter(2014), p. 257.

29) Ritter(2009), p. 59.

30) Brück and Peters(2010),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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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인 1991년 말, 6,750,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31) 

독일 지역 간 임금격차 수용에 관한 논쟁은 전 지역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독

일 임금표를 적용하는 것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결정되었다.32) 이는 동독·서독 

노조들의 동일한 요구사항이었고 독일 연방 내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쟁

력을 갖는 정책들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추동은 독일 전 

지역의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동일임금 정책에 있었다.33)

통일 후 독일에서의 최저임금 수준은 동독지역의 인적자본 기대치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이 구 동독지역에

서 상당히 심각하게 여겨졌던 실업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밑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더 높은 임금을 위해 이주하려는 동독 

근로자들의 경향이 확실히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환기의 어려움에도 신속한 임금 통합이 지역을 막론하고 생

활 수준을 비슷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높은 실업이라

는 실제 상황에서는 임금이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없기 때

문에 그 효과가 과대추정된 것일 수 있다. 또한 실업은 동일임금 정책의 주된 

옹호세력인 노조의 영향력 약화로 귀결되었다. 동일임금과 최저임금 모두 동독

과 관련된 것이었다.34)

대체로 빠른 임금통합에 대한 결정은 앞서 언급한 1대1 화폐통합 결정과 상

당히 유사한 기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매우 즉각적인 모멘텀에도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화폐통합은 과거 수십 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경로였

다. 이때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폐해는 보다 실제적 통합을 위한 호의로 용

인되었다.  

31) Feil(2008), p. 174.

32) 당시 독일에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임금은 단체교섭에 따라 예외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었다.

33) Brück and Peters(2010), p. 14.

34)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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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초기 독일의 통일에서 주요 정치행위자들은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통합에 

서 사회통합을 다루는 것을 회피하였다.35) 당시 서독 체제가 매우 복잡하고 몇

몇의 행위자 및 기관들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구 동독 체제는 이런 구조가 존재

하지 않았다. 구 동독지역에 서독 노동법의 전체 체계를 적용하는 데 근로자들

을 제외하는 것에 호의적인 주장들 또한 존재했다. 동독에서는 그 지역 근로자

들이 서독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통일 이후에 도산하

지 않은 동독기업들이 쉽게 적응하고 외부 투자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재무부와 연방은행에 의해 제기된 이러한 주장들은 구 동독 측 협상가들의 요

구와는 전혀 상반된 입장이었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의 모든 요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만약 그럴 경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적 조

치들이 결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서독의 주요 야당인 서독사민당(SDP)과 독일노조연합

(DGB)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구 동독의 사회주의적 정책 실현(고용

보호, 모성보호, 가족정책, 최저연금 제도, 의료보장의 기본 특성과 같은 이 지

역의 뚜렷한 특징들)이 통일 후 독일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들의 정치적 목표에 부합하는 구 동독 체계의 핵심 요소들을 독일 전역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사민주의자의 요구를 두고 ‘마

치 동독은행을 두고 도박하듯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끼워 맞췄다’고 평가했다고 

비판하였다.36) 이와 같은 제안은 서독에 의해 거부당했다. 그러나 서독 노동법

의 완전·즉각 적용이 CDU·CSU 내 영향력 있는 주장들(노동부 장관이었던 

Norbert Blüm)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동독뿐만 아니라 서독

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Kohl 총리가 1990년 선거에서 승리하였다.37)

35) Ritter(2014), p. 258.

36) Ritter(2014), p. 259; Stobbe(1990).

37) Grosser(1998),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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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 통합

(1) 도입의 초점

통일 당시, 서독의 사회보험 체계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

된 요인들을 제거하고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즉각 실시하

였다. 이는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정치적 다수에 의해 통과된 1989년 연금개

혁(Rentenreform 1989)으로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

야 할 점은, 구 동독지역과의 통합은 높은 부양비, 부과방식(PAYG)의 재정부

족과 같이 과거부터 지속된 문제들을 심화시켰다.38)

이와 대조적으로 동독의 사회보장 체계는 서독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발전

했다. 분단 이후 동독의 사회보장 체계는 자유독일노동총동맹(FDGB)이 관리

운영하는 보편적 보험이었으며 이는 중앙당에 의해 효과적으로 감독이 이뤄졌

다. 비록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화하는 보험 원칙을 기반으로 

했지만 임금 상승과 연동되지 않은 탓에 급여 수준이 수십 년간 불충분한 수준

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수급자 대부분은 가입기간에 따라 330~470DM 수준

의 정액 최저연금에 의존해야 했다. 이로 인해 통일 당시 정부는 사회보장 총 

지출의 절반 이상에 대해 조세를 투입했으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했다. ‘보험’

이라 하기에는 다소 다른 양상이었다. 이와 동시에 엘리트 집단을 위한 별도의 

연금제도들이 발달했는데 이는 엘리트집단에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액을 보장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통일 당시 160만 명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었으며, 

약 35만 명(전체 인구의 10%)이 추가적으로 별도의 연금제도 수급권을 갖고 

있었다.39) 

38) Ritter(2009), p. 58.

39) Hockerts(1994), p.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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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적 측면에서 재원의 통합

통일 관련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재원들의 즉각적인 합병을 추진할 것인지 아

니면 동독지역의 재원을 서독과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일반조세를 통해 보조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노동부에 의해 강하게 추진된 이와 같은 변화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정부가 기존의 연금수급권을 1대1의 비율로 맞추고자 초

기에 재정을 투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액을 높이고자 사회부조 수준에 

맞춰 각 개인의 급여 부족분을 보충한 것이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앞서 

설명한 구 동독 엘리트 집단을 위한 특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를 

재정보조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40)

1991년 중반에 통과된 연금통합법(Rentenüberleitungsgesetz)은 편입된 

동독지역까지 서독의 연금체제를 확대하는 것(서독 규정에 따라 모든 연금수급

권을 재계산하는 것도 포함하였음)이었다. 1992년 1월 1일, 초기에는 통과되

지 않았던 사회보장재원의 합병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과거와 같이 조세가 아

닌,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재원이 변동되었다. 저소득 연금수급자(low-income 

pensioner)를 위한 보충급여는 동독 연금수급자의 91%에 적용되었고 보충급

여액은 평균적으로 총 수급액의 1/3가량이었다. 그러나 보충급여는 물가연동

을 통한 실질가치 유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996년 이후 세대부터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즉각적으

로 이뤄진 재원의 통합은 독일의 부과방식 전통하에서 근로계층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급격한 지출 증가에 대응함으로써 가능했다고 강조된다.41)

(3) 사회보장법의 전 영역 확대

정치적 결정은 여전히 논쟁거리이나 결정을 집행한 것은 ‘행정적 완성품’이

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진다.42) 이를 통해 몇 달 내에 4백만 명이 넘는 

40) Ritter(2009), p. 63.

41) Bach and Vesper(2000), p. 194; Ritter(2009),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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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 및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새 제도하에서 

475 동독마르크에서 1,214 DM까지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들은 ‘통일의 승

자들’로 여겨질 수 있다.43) 1991년 이미 서독 제도로 전환된 참전용사들도 이

와 마찬가지이다.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소인 추가적 연금수급권이 

보장(인정)되지 않았고 이는 예측된 바와 같이 널리 적용되지 않았다.44) 게다

가 거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연금, 특히 서독 연금에서의 연대성은 실업보험

의 영역에서도 요구되었다. 서독 제도의 완전한, 즉각적 전환의 타당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재무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동독 노동시장 재편의 고통

스러운 과정을 실제적으로 늦출 수 있다고 기대되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

움에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시간 근로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즉 

단기간의 급여 제공은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해고를 잠시 연기하는 것에 불

과했다. 직업훈련 역시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되었고 일자리 창출은 정규직 고

용으로의 전환을 일부 연기하는 것에 그쳤다.45)

그러나 동독 노동시장의 혼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미 일자리를 잃었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그들 대부분이 경쟁적 노

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웠고, 사회가 요구하는 숙련 수준을 갖춘 자들은 서독

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처하게 될 위험에 대응하고자 적

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동독지역까지 확대되었다. 단축조업수당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점차 확대되었다. 심지어는 그 전까지 거

부되었던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0이 되는 경우(short-term zero)’까지 적용

되었다. 근로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고려기간(consideration period)’ 동

안 이들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46) 

42) Ritter(2014), p. 260.

43) Schwitzer(1997), p. 1.

44) Ritter(2009), p. 64.

45) BMF(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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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시장경제로의 완벽한 전환을 늦추고 왜곡시킨다는 것

이 분명함에도 노동사무소의 업무 과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할 수

밖에 없었다. 일자리 창출 기관들이 지자체, 구체제에서의 부속기관들, 신규 조

직에서 만들어졌다. 동독지역에서는 실업을 이유로 당시 서독 법에 의거하여 

고령자들을 위한 조기퇴직제도(early retirement)가 실시되었고 새로 설립된 

노동사무소들이 대상자들을 사전에 선별하여 상당 기간 동안 새로운 시장조건

하의 노동시장에 남아 있게 되는 고연령층에 집중하였다.47) 당시 409억 DM

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대부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지역 

GNI의 18%와 동일한 수준이었다.48)

사회보험 영역 외에 주택지원이 통일 초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0년 구 동독인구의 약 15%에 대한 주택 부족이 의제였고 이는 사회복지의 

측면과 별개로 전례 없는 건설 붐(boom)을 만들어내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

다. 건설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통일 후 독일의 경제활동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화폐·법체계 전반에 걸친 즉각적이고 완전한 서

독 체제로의 전환(‘Kaltstart’49))으로 경쟁시장에서 구 동독지역은 매우 열악

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의 주요 요소들을 즉각적

으로 적용시킴으로써 과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적연금 통합은 통일 후 독일의 사회보장 통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동서독의 연금체제는 본래 공통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1945년 분단 이

전에는 (기금이 없는) 완전부과 방식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이보다 앞서 생

46) Feil(2008), p. 174; Ritter(2009), p. 64.

47) 통일조약은 이미 30조에서 조기퇴직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57세로 규정하고 있던 부분이 노동
시장 상황에 맞춰 55세로 줄어들었다(Frerich and Frey 1996, p. 611).

48) Ritter(2009), p. 64.

49) Sinn and Sinn(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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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난 연금 기금들은 나치 시대에 국영화되었다). 다만 분단 이후 서로 다른 모

습으로 발전해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서독체제의 경우 본래 매우 낮은 연금급

여 수준은 임금 상승(1957)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상승하게 된

다. 하지만 1980년대, 고령화에 대응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급여 수

준의 상승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 예로 1989년의 연금개혁

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정치권 내 다수에 의해 통과되었다. 

반면 동독은 단일기구(FDGB: 자유독일노동총동맹)가 관리 운영하는 보편적 

사회보험을 통해 노령인구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의 기본적인 급여를 제공했다. 

인구의 85%는 자율적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연금에 가입했다. 동독은 보험 원칙

과 상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첫째로, 충분한 조정(indexing)의 부재로 급여 수

준 차등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수급자 대부분은 가입기간에 따라 

330~470DM 수준의 정액 최저연금에 의존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정부가 사

회보장 총지출의 절반 이상에 대해 조세 재정을 투입했다. 별도의 연금제도들의 

예로 보충적 연금제도(27)는 특정 엘리트 집단(과학자·교수·의사 등)에 대해 높

은 급여 수준을 보장했으며 특별제도(4)는 전문가 집단을 위한 제도(군인, 세무

관, 경찰관·소방관·교도관, 국가안전부 및 산하기관 근로자)로 운영되었다. 통

일 이전 35만 명이 보충적 연금제도 및 특별제도를 통해 추가적으로 연금급여

를 수급했다. 당시 160만 명(전체 인구의 10%)에게 연금수급권이 있었다.

1990년 국가조약&통일조약(Staatsvertrag&Einigungsvertrag)이 체결되

면서 연금체제 통합이 진행되었다. 1995년 이전 은퇴자들에 대해 동독 체제에

서 기존에 누렸던 연금수급권을 보장했으며 서독화폐(DM)로 1대1 교환이 이

루어졌다. 다만 ‘정당성 없이 부여된’ 추가적인 연금수급권, 인도적 차원 및 법

치에 위배되는 수급권 및 동독에서 권력 남용으로 얻은 수급권에 대해서는 예

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기 연금 기금의 단기적인 분리가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는 일반 조세를 

통해 동독기금을 보조했다. 우선 기존 연금수급권을 DM 1대1의 비율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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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초기 재정 투입이 있었고 동시에 사회부조 수준에 맞춰 각 개인의 급

여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1991년 연금전환법(Rentenüberleitungsgesetz) 제정을 통해 서독 

연금체계의 전반 내용을 편입된 구 동독지역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서독 규정

에 따라 400만 연금수급권에 대해 재계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퇴직 이전 20

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은 서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이었다. 

1995년 이전 퇴직한 자들에 대해 수급권을 보장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제한

사항을 두었다. 일반적인 상한이 2010DM수준이었으며 동독 평균임금의 1.4

배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자, 판사, 검사, 국가기구의 선출직 등 과거 동독의 ‘리더

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한(연금액 삭감)을 두었다. 과거 동독 국가안전부 및 

산하기관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중대한 제한(상한선: 820DM)을 두었다. 

또한 보충급여는 물가연동을 통한 실질가치 유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

에 그 가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이후 세대부터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약 사항(동서독 차등화)에 대해 위헌소송이 계속적으로 제기

됨에 따라 대다수가 이후 완화되었다. 다만 잔존하는 주요 제한 사항이 있는데 

과거 동독 국가안전부 및 산하기관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급여는 실제 그들이 받

은 높은 수준의 소득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과거 동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제재조치’에 따른 연금액 삭감은 없다.

이러한 연금통합 결과로 연금수급자들은 ‘통일의 승자들’이라고 일컬어진

다. 평균연금액 수준이 475 동독마르크에서 1,214 독일마르크(DM)로 상승했

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동서

독 간 연금액의 갭(gap)이 매우 컸으며 특히 과학자 등 고급 전문인력에서 차

이가 컸다(서독지역의 연금액 수준이 높음). 또한 1992년 1월 이래 연금기금 

합병이 이루어진 후 재정 부담이 조세에서 서독의 사회보장기여금(보험료의 상

승)으로 전환되어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 비판점으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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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독과 동독지역 간의 동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연금액은 매년 임금 상

승과 맞물려 조정이 이뤄지는데 구 동독지역은 별도로 조정이 이뤄졌고 더 높

은 임금상승률은 더 높은 연금액 인상으로 이어짐으로써 구 서독지역과의 갭이 

서서히 완화되었다. 초기 임금 인상이 매우 급속하게 이뤄진 시기에는 반년마

다 연금액이 조정된 것을 알 수 있다(표 3-1 참고).

표 3-1. 통일 이후 동서독의 연금 발전

(단위: 2000년까지 DM, 이후 유로)

날짜

구 서독지역 구 동독지역

구 동독지역/
구 서독지역 

(%)

연금액 
조정

총연금액1) 순연금액2) 연금액 
조정

총연금액 순연금액

% DM/€1 DM/€ % DM/€ %

1991.1.1 - - - 15.00 826 773

1991.1.7 4.70 1,865 1,751 15.00 950 889

1992.1.1 - - - 11.65 1,061 993

1992.1.7 2.87 1,918 1,798 12.73 1,196 1,120 62.3

1993.1.1 - - 6.10 1,269 1,188 66.1

1993.1.7 4.36 2,002 1,886 14.12 1,448 1,357 72.3

1994.1.1 - - - 3.64 1,500 1,407 74.9

1994.1.7 3.39 2,070 1,931 3.45 1,552 1,451 75.0

1995.1.1 - - - 2.78 1,595 1,484 77.1

1995.1.7 0.50 2,080 1,933 2.48 1,635 1,522 78.6

1996.1.1 - - - 4.38 1,706 1,589 82.0

1996.1.7 0.95 2,100 1,942 1.21 1,727 1,598 82.2

1997.1.7 1.65 2,135 1,975 5.55 1,823 1,683 85.4

1998.1.7 0.44 2,144 1,980 0.89 1,839 1,695 85.8

1999.1.7 1.34 2,173 2,008 2.79 1,890 1,743 87.0

2000.1.7 0.60 2,186 2,020 0.60 1,902 1,754 87.0

2001.1.7 1.91 1,139 1,052 2.11 993 916 87.2

2002.1.7 2.16 1,164 1,072 2.89 1,022 941 87.8

2003.1.7 1.04 1,176 1,082 1.19 1,034 951 87.9

2004.1.7 0 1,176 1,072 0 1,034 944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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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날짜

구 서독지역 구 동독지역

구 동독지역/
구 서독지역 

(%)

연금액 
조정

총연금액1) 순연금액2) 연금액 
조정

총연금액 순연금액

% DM/€1 DM/€ % DM/€ %

2005.1.7 0 1,176 1,066 0 1,034 939 87.9

2006.1.7 0 1,176 1,066 0 1,034 939 87.9

2007.1.7 0.54 1,182 1,069 0.54 1,039 942 87.9

2008.1.7 1.10 1,195 1,078 1.10 1,050 950 87.9

2009.1.7 2.41 1,224 1,101 3.38 1,086 977 88.7

2010.1.7 0 1,224 1,103 0 1,068 978 88.7

2011.1.7 0.99 1,236 1,110 0.99 1,097 985 88.7

2012.1.7 2.18 1,263 1,134 2.26 1,121 1,007 88.8

2013.1.7 0.25 1,266 1,136 3.29 1,158 1,039 91.5

2014.1.7 1.67 1,287 1,155 2.53 1,188 1,065 92.2

2015.1.7 2.10 1,315 2.50 1,217 92.5

주: 1) 45년 연금가입 시 평균 급여 수준.

2) 총연금액 - (평균)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료: Institut Arbeit und Qualifikation der Universitat Duisburg-Essen(2016), 

http://www.sozialpolitikaktuell.de/tl_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Alter-

Rentel/Datensammlung/PDF-Dateien/tabVIII9.pdf(검색일: 2016. 10. 26).

(4) 통일 이후의 양상들

가장 긴급하고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연금 및 실업급여, 서독 체계로의 신속

한 전환 전략은 사회보장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 이행되었다. 대체로 이에 관한 

결정들은 통일 후 1년, 최대 2년 내에 이루어졌다. 전에 동독에는 존재하지 않

던 사회부조사무소,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원, 독립적인 노조, 사용자단체, 산재

보험사무소, 의료서비스공급자협회 등이 신설되었고 이런 것들은 놀랍게도 연

속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지금부터는 통일 이후 사회정책의 핵심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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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ohl 행정부(1991~98년)

구 서독지역은 1993년에 경제적 침체기를 맞이한 반면 통합된 동독지역은 통

일 붐(boom) 시대의 대규모 투자로 경제성장이 계속되었다. 통일 직후 후유증

을 겪던 시기에 Kohl 행정부의 투자집중정책(investment-intensive policy)

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당시 현존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기존에 서독에서 몇 십년

간 지속되었던 것들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통일의 여파에 따른 것이 아니었

다. 당시 주된 정치적 목표는 국가 개입과 투자를 최소화하고 민영화, 자유화, 긴

축재정, 세금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있었다. 그 이유는 국제적인 경쟁에서 생존하

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재조정은 통일 후 독일에서 훨씬 더 중요한 도전으로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기간제고용의 계약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 포함되

었고(통일 전 이미 서독에서 실시), 건설 부문에 대한 악천후 보상, 법정 상병급

여의 축소, 해고(고용)보호의 완화,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와 같은 특정 급여

들의 축소도 여기에 포함되었다.50) 앞서 언급한 이러한 조치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거나 사회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는 사실은 새로운 체제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와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를 감소시켰음을 보여준다.

‘50 Point Programme’으로 알려진 투자 및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

으로 국가부채, 조세지출, 비임금 노동비용(non-wage labour cost)의 증가

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51)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노조와 사민당 모두 통일을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긴축정책을 도입하

는 것에 결사반대했다는 점이다. 독일 의회의 상원에서 지배적이었던 반대 의

견으로 1998년 대선에 이어 정부 스스로 지지받지 못하는 여러 정책들의 비토

(veto)를 가능하게 했다.52) 또한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집권여당의 소

50) Bach and Vesper(2000), p. 194; Feil(2008), p. 170.

51) Zohlnhöfer(2003), p. 194.



제3장  독일 통일 경험의 내용과 시사점 • 59

수였던 FDP의 거부에도 통과되었다.53)

(나) 슈뢰더 행정부(1998~2005년)

연이은 좌파정권(사회민주당/녹색당)의 승리는 구 동독지역에서 절대적인 지

지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54)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정권은 앞선 정권이 단행했던 노동법에 대한 핵심적인 개혁들을 개정하기 시작

했는데(시간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계약, 해고에 관한 보호 및 근로자 대표제도

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재규제), Kohl 정권 후반기에 중단되었던 사회적 대화

를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을 밟았다.55) 특히 초기 단계는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오스카어 라퐁텐(Oskar Lafontaine, 1999년 3월에 사임)이 국내수요를 촉진

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정책적 기조를 특징으로 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재분배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특혜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슈뢰더 행정부는 정부지출, 세

금,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 삭감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재정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정의 영향도 존재). 그로 인해 이 기간 동안 많은 개혁이 일어났

는데 이 중에는 많이 알려진 고용영역에서의 하르츠 개혁(활성화 정책과 고용

지원서비스의 확대와 전문화 및 실업급여의 축소를 내용으로 함)과 기존의 사

회보장부담금이 면제되는 ‘미니잡(mini jobs)’의 도입뿐 아니라 연금과 의료

서비스 영역의 비용절감 조치 등이 있다.56) 

대체로 슈뢰더 행정부나 심지어 Kohl 행정부 후반기에도 통일 및 구 동독지

역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은 정책 형성에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보다도 정당들 간에 상반되는 이견이나 유럽지역·세계 경제적, 규제

52) Feil(2008), p. 169.

53) Ritter(2014), p. 267; Sebaldt(2000), p. 177.

54) Heydemann(2013), p. 150.

55) Magvas and Spitznagel(2002), p. 1.

56) Feil(2008), pp. 171-175.



60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 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적 맥락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여느 중앙유럽국가에서와 마

찬가지로 정책 결정이 이뤄진 것이었다. 

(다) 메르켈 행정부(2005년~현재)

마지막으로, 긴 기간 구 동독에서 거주했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2013년 삼선에 성공하여 여전히 재임 중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독일의 

통합이 얼마나 내재적이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알려주는 

상징과 같다. 사회주의 정권에서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통일의 과정을 몸소 경

험한 현 총리의 배경은 그녀의 정책기조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

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독일 내외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존경을 사고 있다. 

4.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정책 평가

이미 앞서 야당, 노동조합, 부처 장관, 연방은행 등의 기관에서는 서독 체제

의 전환이 보다 점진적이거나 제한된 형태로 이뤄지거나 동독 체제의 일부 요

소를 반영하는 형태를 선호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

서 다뤄진 몇 가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57)

첫째,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 이전 동독 체제의 몇 가지 요소들은 사

실상 서독 체제보다 높이 평가될 수 있으며 현대 사회 정책의 요구에 보다 잘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의 구조(적용 대

상의 보편성 및 형평성,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간의 매끄러운 조정,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료비 체계), 노동법의 성문화 및 체계화, ‘워킹맘’에 대한 풍부한 

57) Ammermüller(1995), p. 1; Bach and Vesper(2000), p. 220; Ritter(2007), p. 127; Ritter(2009), p. 66, 
Ritter(2014), p. 263; Schröder(2007), p. 9; Schwitzer(199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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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정책, 최저연금 등이 예이다. 심지어 사회보장의 기

본적 구조에서 서독은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있었던 반면 

동독은 동일한 규모의 지역에 서독 인력의 1/10정도만을 필요로 할 만큼 비교

적 단순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적 압박과 촉박함 가운데 모든 이

해관계자가 수용할 만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동독 체제의 장

점과 서독 체제와의 양립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동독 체제 요소의 반영은 불가

능하다고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세금 인상에 적대적이었던 보수정권은 후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통일 

비용을 조달하는 그리 ‘명쾌하지 않은’ 전략을 선택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서독에 부과된 사회보장부담금 문제였다(저소득층 및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 

부과). 사회보장 부담의 과도한 부담으로 임금 외 노동비용이 상승했고 이는 서

독의 실업을 크게 증대시켰다. Ritter58)는 이를 통일 후 사회정책의 ‘가장 중대

한 실수’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후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사회보장 지출을 증대시키는 문제는 

‘조기퇴직’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오늘날에는 사회보장재정의 지출 증대와 부과 

방식 연금의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또한 특정 전환 기간 동안 서독의 복잡한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적용하지 않

음으로써 구 동독지역에 투자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

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래 서독에 거주하던 주민과 동일한 법

적 보호를 받으려는 강한 요구하에서 위와 같은 대안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약

화시키고 이주에 대한 경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었다.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동독경제의 빠른 독자적 성장은 다소 실제적이지 못한 사항

이라는 점이다. 40년의 기간 동안 기업자원이 쇠퇴한 상황에서 서독이나 다른 

서유럽 투자자들이 투자욕구를 느낄만큼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는 많은 영역에

58) Ritter(2014),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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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구 동독과 교역관계에 있던 과거 동구권 국가

들이 서독 마르크화의 도입으로 구 동독의 상품들에 대한 구매력을 사실상 상

실하면서 교역관계를 지속할 만한 유인을 잃게 되었다.59)

하지만 결국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정책에 대해 가장 활발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 중 하나인 Gerhard Ritter에 따르면60) 통일 직후 몇 달 동안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정책 전환 전략은 ‘다른 대안의 부재’라고 보는 것

이 가장 정확하다. 이 기본 기조에 대한 비판(대개 생산비용 인하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경제 분석가들에 의해 제기됨)은 

아마도 낮은 투자비용의 투자처를 물색하는 투자가들이 동일한 전략을 추구하

는 수많은 구 동구권 국가 가운데 충분한 선택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구 동독지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

들기 위해서는 비록 미래 통일독일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에 충격을 준다 해도 

어느 정도 규제완화가 필요했을 수 있다. 정부가 내린 정책적 선택들은 양쪽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했어야 함에도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희열

(Einheitseuphorie61))’을 고양할 수 있게끔 했다. 양쪽의 희생이라 함은 서독

은 단연 재정적 희생이 컸다(특히 사회보장 재정 부담에서). 또한 동독주민들은 

정치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했고 이는 그들의 앞선 생애의 사상적 기반뿐 

아니라 사회주의체제가 그들에게 부여했던 보장과 존엄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

했다. 통일 이후 하나가 된 독일에서 그들은 새로운 자유와 기회들을 얻게 되었

지만 상당 부분 ‘비생산적’ 부류로 분류되거나 그들이 가진 기술이 ‘쓸모없다

고’ 여겨지는 등 삶이 더 저하되는 경험도 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1993년까

지 구 동독 근로자 중 29%보다도 낮은 비율의 사람만이 기존 직장에서 계속 고

용유지가 가능했으며 통일 이후 전반적인 재구조화로 최소 4백만 명이 일자리

59) 앞서 언급된 동독에서 서독과의 교역에 내부적으로 적용하던 환율은 1대4.4로 이루어졌는데 구 동독 제품을 
구매하는 외국 구매자는 화폐통합 후 같은 물건을 구매하는 데 340% 인상된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Kloten 
1996, p. 11).

60) Ritter(2007); Ritter(2009); Ritter(2014).

61) Richter(2004),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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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잃었다.62) 서독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속도로 사실상 제한이 없는 접근이 최

소한 심각한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민들의 

신임을 얻고 그들이 새로운 환경들에 적응하는 데 쉽지 않은 투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의 초석으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정책은 독일의 통일이라는 위험

한 실험이 ‘독일 역사상 매우 새롭지만 영광스러운 순간들 중 하나인’ 사건으로 

뒤바꿈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63)

5. 통일 과정에서 사회정책적 조치들의 영향

1) 서독의 동독지역 재정 이전 규모 

통일 직후 초기 5년(1991~95년) 동안 서독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재정 

규모는 총 9,810억 DM이었다. 여기서 노동시장정책 관련 비용은 2,150억 

DM(21.9%), 사회복지 관련 비용은 1,390억 DM(14.2%)이었으며 이를 합하

면 총 3,540억 DM(36.1%)에 이르는 수준으로 상당한 비중이었다. 

사회복지의 경우 서독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재정에 따라 동독지역의 전체 재

정 대비 사회복지 비중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즉 동독지역의 사회복지 지출은 

1991년 1,106억 DM에서 1992년 1,605억 DM으로 45.1% 증가하였다. 이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들에 대한 사회복지가 1년 사이에 150%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이

와 같은 사실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비용 부담이 매우 컸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독지역의 사회복지 급여비용 증가에 대한 지표로 사회복지 급여비용의 증

가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 직후 동독지역 1인당 사회복지 급여비용

은 6,956DM(1991년)으로 서독지역(11,328DM)의 61.4% 수준이었다. 이후 

62) Ritter(2014), p. 265.

63) Ritter(2009),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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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지역의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15,084DM으로 서독지역

(15,411DM)과 거의 같은 수준(97.9%)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통일 후 약 10

년 동안 서독과 동독지역의 1인당 사회복지 급여비용은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

르렀다고 볼 수 있다.

표 3-2. 구 서독에서 구 동독으로의 재정 이전(1991~95)

(단위: 억 DM, %)

이전 출처 이전 목적지

총액
금액 비율

총액
금액 비율

9,810 100.0 9,810 100.0

연방 5,520 56.3
동독의 주․자치단체 2,730 27.8

노동시장정책 2,150 21.9

신탁청 1,160 11.8 사회보장 1,390 14.2

연방노동청 930 9.5 신탁위임 1,210 12.3

서독의 주․자치단체 760 7.7 사회간접자본 1,090 11.1

독일통일기금 750 7.6 경제활동 710 7.2

노령연금보험자 420 4.3 독일연방철도 280 2.9

유럽연합 270 2.8 농업경제 250 2.5

자료: 이용갑(2002, p. 143, 재인용). 

또한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 이후 서독지역에 비하여 동독지역의 사회

복지 지출 비중이 GDP 대비 약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독지역의 통일 이

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약간의 변화에도 2000년에는 약 30%에 수렴하는 경

향을 보였다.64) 동독지역의 통일 이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초기 급격한 증가 

현상을 보였는데 1991년 49.2%에서 1992년에 55.5%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

다가 2000년에는 약 48% 수준에 머물렀다.65) 이러한 상황은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10년 동안 GDP의 50%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였

64) 사회보장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경우에도 약 31%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65) 동독지역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통일 직후 54.6%(1991)에서 60.4%(1992)로, 그리고 10년 이후에
는 약 52.7%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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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의 엄청난 규모는 동독지역 개

인에게 있어서 파격적인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나, 동독지역의 불만에 의한 폭동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한 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체 비용은 엄청

난 재정 지출을 전제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출이 통일 후 독일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나 동독지역의 불만과 폭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 맞추어

진 사회보장 정책의 목표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평가하는 데 다른 경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만큼 다른 논리적 관점에

서의 접근을 하였을 때 통일 후 독일의 독일지역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은 단순

히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상황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 될 수 있으면 빠르게는 10년 내에 통일 이후 두 지역의 사회복지 수

준을 평준화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있었음에도 이들이 선택한 사

회복지 정책은 ‘비용집약적’ 통일에 있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서독의 경제력과 

재정력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일의 

방향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 후 독일의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

다는 것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전환에도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근거 제시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사회경제지표를 통한 분석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

른 소득 격차와 이를 완화한 다양한 정책의 결과, 인구 이동 결과가 시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에 대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반도의 통일에서 충격 

완화와 재정 부담의 감소 등의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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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지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동독지역의 실업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임금으로 

독일의 주들(German States) 간의 소득 격차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 형성된 노동시장에서 동독 주민은 본인의 숙련으로는 재취업 확률이 실질

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선택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통일 이후 비교적 

관대한 급여조건의 조기퇴직 선택권을 가지게 된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경

우이고 다른 하나는 실업자로 등록되어 새로운 노동시장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

에 대한 경우이다.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은 근로소득 여부에 따른 결정 가능성뿐

만 아니라 개인들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결정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Brück and Peters(2010)는 독일사회경제패널(SOEP: German Socio-Economic 

Panel)의 1992년부터 2007년 사이의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소득을 비교 연구했다. 연

구 결과에 따르면 통일 직후 10년간 개인소득의 균등화(‘경제 따라잡기’ 및(보다 구체적

으로는)새 토지에서 일어난 건설 붐으로 인한 동화)가 명확하게 관찰 가능했지만 그 기

간 이후 변화 추이는 뒤바뀌었다. 즉 서독지역과 동독지역 간의 소득 격차는 2000년을 

기점으로 축소 경향에서 확대 경향으로 전환된 것이다.66)

수치상 개인소득 격차는 1992년 40%에서 1997년 14%로 떨어졌고 2007

년에는(예상치 못할 수준으로) 약 30%까지 다시 증가했다.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나이, 성별, 지리적 특성 등 기대소득 수준에 영향을 끼칠만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이 급격한 차이가 25% 정도로 줄어들 수 있으며 주거지역에 따른 생

활비용 차이를 고려하면 다시 20%로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

한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그림 3-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역U자 형

태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시하게 한다. 먼저 통일 후 

독일의 초기 10년 동안 강력하고 거대한 규모의 동독지역으로의 지원은 당연

히 서독지역과 동독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완화시켰다. 그런데 그 이후 이러한 

66) Brück and Peters(2010),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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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지원이 줄어들고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제 침체는 동서독 지역 간 소

득 격차를 다시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즉 통일 직후 사회보장 부문의 재정 지원

은 규모에 따라 상당 수준 통일독일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재정 조달 능력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나 통일 이후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지역 간 소득 격차는 다시 확

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3-1. 통일 이후 동서독 간 소득 격차 추이

(단위: %)

자료: Brück and Peters(2010), p. 18.

즉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 이전은 당연히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지만 통일 이

후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재정 조달의 부족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자체가 스스로 발생시키는 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은 통일 이후 두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으로 취

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중요함에도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편향된 관점

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통일 직후 소득 격차 해소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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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이지만 두 지역 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 인프라, 그리고 혁신촉진 정책 등에 더욱 초점을 두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할 경우 결국은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의 

‘두뇌유출(brain drain)’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직후 

단순한 사회보장적 지원에 대한 정책과 함께 동독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우수 

인력을 생산하여 확보하고 자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본 인프라정

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67)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두 지역 간 경제 상황의 변화는 초기의 거대한 차이에

서 극복하면서 서서히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는 구 동독지역의 경제 발전 정도를 구 서독지역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

다. 이른바 ‘통일 붐 (Wiedervereinigungs boom)’의 영향으로 동독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건설 붐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후 동독의 경제성장률이 급

격히 떨어졌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서독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또

한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서독의 경제(국제 상황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

음)가 매우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

다음은 실업률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3-3]은 구 서독지역과 구 동독지역의 

실업 추이를 보여준다. 먼저 수치의 변화 형태가 놀랄 정도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차이가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

위기 이후 그 여파로 격차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긍정적

으로 평가하자면 지난 십 년간 실업률이 두 지역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

으며 통일 이후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동독지역에 대한 재

정 지원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부분은 사회보장 부분에 비하여 실질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 활성화에 대

67) 독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소득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한 ― 특히 저소득계층
에서는 더 이른 시기에 일어난 ― 임금 격차의 전반적인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는다. 따라
서 Kohl 정권 후반기 사회정책 형성의 제한이 이 임금 격차 증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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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통일 비용의 절감을 위한 최대한의 정책 방안이라

는 점에서 독일과는 달리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공부문의 집중적 노력은 한국

의 경우 더욱 강조되어야 할 정책 과제라 할 것이다.   

그림 3-2.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BMWi(201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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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구 동독지역 및 구 서독지역의 실업 양상(1991~2014)

(단위: 명, %) 

자료: BMWi(2015), p. 16.

3) 인구 이동

통일 이후 동독·서독 두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응이라는 점

에서 동독지역의 폭동이나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인구 이동이 사회동맹에 대한 

신속한 타협을 가져온 주요 동기요인이었으며 사회동맹은 사회정책의 주요 목

적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인구 이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괄적으로 볼 때 통일 이후부터 2007년까지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상당

한 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었는데 구 서독지역에서는 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증가했고 구 동독지역에서는 이보다 약간 작은 규모로 인구가 감소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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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인구와 근로자뿐 아니라 실업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총규모를 볼 때 

구 동독지역이 독일경제 및 GDP에 큰 기여를 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

다. 하지만 (생산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근로시간당 근로자가 생성하는 GDP의 

차이는 여전히 매우 크다. 일부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평균임금, 자본, 단

위 노동비용 등에서 상당량을 따라잡은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가 인구 이동에 대해 이루어졌지만 그중에서도 통일 직후부

터 두 지역 간의 인구 이동에 대한 분석과 원인을 밝히는 연구를 살펴보면 인구 

이동은 통일 직후 초기단계와 비교하여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2007년 이후 3년

간 매해 5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 순유출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순이

주 비율이 0.4%에 달함을 의미하며 동독주민의 인구 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

져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989년에서 2007년 사이의 기간 동안 37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였으며 그에 반해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한 인구는 

197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 결과 구 동독지역의 순인구 유출은 173만 명에 

달하며 이는 과거 동독인구의 10%에 달한다. 이주자들 중 상당수는 여성(54%)

과 18~30세의 젊은 연령층(56%, 본 연령대의 젊은 이주민들 중 여성의 비율

은 61%였음)이었다. 본 연구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순이주 비율은 알

바니아와 같이 체제 변동이 전반적인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진 국가에서만 나타

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68)

통일 직후 1989년과 1990년에 이주한 인구 규모는 75만 명으로 높은 숫자였

으나 그 이후에는 이동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1990년도 

규모와 비교하여 1991년에는 1/5, 1992년에는 1/10규모로 감소)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화폐, 노

동시장, 그리고 사회보장의 신속하고 제한이 없는 통합으로 인구 이동 추세를 꺾

고자 했던 정부의 아이디어가 상당 수준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69)

68) Wolff(2010), p. 1.

69) Brachat-Schwarz(2015),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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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인구 이동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독일에서의 인구 

이동 연구는 규모에 관심을 두었으나 구체적인 분석은 미흡한 편이다. 인구 이

동의 대규모 변화는 1989년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대규모 탈출이 발생한 시점

부터이다. 이주민 규모는 1989년에 이미 38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1993년까

지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총인원은 140만 명에 이르렀다. 반면 

같은 기간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주한 총인원은 약 35만 명에 이르렀

는데 이는 동독지역의 행정 체제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과 새로운 투자에 

따른 인구 이동이었다.

표 3-3. 통일직후 인구 이동 변화(1989~93)

(단위: 명)

동독 → 서독 서독 → 동독 순인구 이동 수 연평균 규모

1,405,077 351,939 1,053,138 210,628

자료: Statisches Bundesamt(199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런데 이러한 인구 이동 규모를 살펴보면 오히려 동독에서 서독지역으로 

실질적으로 유입된 독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통일 후 서독지역으로 유입된 독

일인 총인원에 비하면 높지 않다. 실제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독일 지역으로 유

입된 인구는 동독지역보다는 독일 외의 국가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것이 핵심이

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의 이주 규모는 98만 7,637명인데 반하여 동독 외 

지역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독일인은 전체 이주 규모의 약 69%에 이르는 67만 

9,947명이었다. 또한 동독지역의 독일인 이주는 점차 감소한 반면 동독 외 지

역의 독일인 이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일 초기인 1990년

에는 전체 서독 이주자 중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1991년 65%, 1992년 41%, 1993년 42%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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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외 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이 동독 지역에서 이주하는 주민보

다 오히려 많았다. 특히 통일 이전인 1985년 동독 외 지역에서 서독으로 이주

한 이주민 규모와 비교해보면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이주민에 대한 정책의 초

점은 동독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독 외 지역에서의 인구 이동에 대한 정

책에서도 찾을 수 있겠다.

표 3-4. 통일 전후 독일 이주자 변화 추이 비교: 동유럽 중심

(단위: 명, %)

연도 총인원 소계
유고

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 소련 구 동독*

1985 1,777
1,777

(100)

750

(42.2)

887

(49.9)

97

(5.5)

43

(2.4)
-

1990
459,010

(100)

63,667

(13.9)

22,144

(4.8)

35,345

(7.7)

3,841

(0.8)

2,337

(0.5)

395,343

(86.1)

1991
376,904

(100)

133,104

(35.3)

74,854

(19.9)

40,504

(10.7)

12,056

(3.2)

5,690

(1.5)

243,800

(64.7)

1992
458,792

(100)

268,828

(58.6)

122,668

(26.7)

103,737

(22.6)

31,540

(6.9)

10,883

(2.4)

189,964

(41.4)

1993
372,878

(100)

214,348

(57.5)

96,626

(25.9)

73,717

(19.8)

22,547

(6.0)

21,458

(5.8)

158,530

(42.5)

총인원

(비중)

1,667,584

(100)

679,947

(40.8)

316,292

(19.0)

253,303

(15.2)

69,984

(4.2)

40,368

(2.4)

987,637

(59.2)

주: * 동독지역에서 외국인 이주자를 제외한 순수 독일인의 이주 숫자임(단 1990년은 독일인과 동독거

주 외국인 포함).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1994, p.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독일의 통일 형태는 급속한 통일로 통일 전에 이미 국경개방이 이루어졌고 

물리적인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인구 이동에 대한 

억제조치는 두 지역의 분리나 이동 통제가 아닌 동독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적 안정에 있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인민회의 자유선

거와 재산의 사적소유 허용 및 신탁관리청 설립 등의 조치가 빠르게 가시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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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독주민의 탈출 동기가 무마되었기 때문에 이동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점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70) 

이러한 인구 이동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고려해보면 독일은 통일을 계기로 두 

가지 점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관대한 정책을 실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일 이

후 서독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단순히 동독 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 이동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계기로 당시 혼란스러운 동유럽 지역의 상황

을 고려하여 동독 외 지역 어느 곳에서나 통일독일, 특히 서독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포괄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독일에서 실시된 인구 이동에 

관한 정책들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단기간의 대규모 이동 과정에서 동독지역 주민보다

는 독일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독일 이주가 중요한 변수였던 만큼 남

북한의 경우에도 중국 및 구소련 지역 조선족에 대한 억제 및 자제를 유도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통일 이후에 한시적 분리방안에서 분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라는 범위

를 북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 과정에

서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북한 주민의 대량 탈출 

현상에 대응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은 통일 자체를 부

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시적 분리의 대상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외의 지역에 있는 해외 동포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 및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독일은 10년의 기간을 두고 일

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일관성은 통일 이후 독일 주민, 

특히 동독지역의 주민에게도 안정적인 자신의 미래 설계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70)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동독지역의 체제 전환에 따른 실업 급증으로 생계에 대한 불안이 인구 이동으로 이어
져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인구 이동의 잠재력이 계속 내재하였음. 결국 통일을 전후한 폭발적 인구 이동
에 따른 서독 정부의 동독지역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은 불가피하였으며 이는 통일 직후의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또한 이러한 통일 이후의 인구 이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기존 생활 장소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적 장점과 장기적으로 동독의 수준이 서독 수준과 일치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인구 이동의 문
제는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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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독 지역으로의 동독 지역의 주민 이주는 지금

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통일의 후유증이 아니라 통일 후 독일의 지역 간 이동 

현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내국에서의 인구 

이동이다. 따라서 인구 이동을 급격한 통일에 따른 인구 이동에서 자연스러운 

지역 간 인구 이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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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과 노동

남북한 통일에서 노동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북한 지역의 체제 전환뿐

만 아니라 통일 자체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거시경제의 운영 차원에서 노동은 생산·분배·소비에 두루 걸쳐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성립될 경제에도 노동은 자본과 함께 

생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노동소득은 자본소득과 함께 국민

소득 분배의 축을 형성하며 다시 소비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의

미에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내는 데 노

동이 차지하는 역할은 지대할 것이다. 

둘째, 노동 문제는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노동시장

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업(특히 청년층), 양극화 및 이중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

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에도 대량실업과 노동시장

의 불평등 및 양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사회통합은 힘

들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이 대량실업에 시달리고, 취업하는 경우에도 저임금

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 문제는 사회통합을 넘어 정치적 안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노동은 복지제도의 근간을 형성한다. 복지제도는 고용의 양과 질 등 노

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고용에서 나오는 임금은 복지를 위

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원천이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도 고용의 양과 질

은 복지제도가 작동되기 위한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남한 지역의 복지재정 부담 

측면에서도 긴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 미시 수준에서 노동은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자리는 개인에게 소득의 원천이며 정체성 형성과 자아 존중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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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이룬다. 반대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를 경험하면서 개인과 가계에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충격을 야기하고 사회에 적

절히 통합되지 못한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노동세계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 통일에서 노동 문제는 개개인의 삶, 복지제도의 운용, 사회통

합, 거시경제의 운용뿐만 아니라 통일의 연착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통상 노동의 영역에 포함되는 범주는 고용과 실업, 임금, 인적자원 개발, 노

사관계, 산업안전, 노동복지 등 매우 넓다. 노동정책에는 고용정책, 임금정책, 

인적자원 개발정책, 노사관계 정책 등 개별 범주들과 관련된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노동정책 거버넌스도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광범위한 정책영역 가운데 

노동시장 정책에 초점을 두고 그중에서도 핵심 정책영역으로 고용과 임금에 집

중하고자 한다. 

2.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1) 노동시장 전망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전개될 체제 전환의 함수

로 볼 수 있다. 통일의 유형별로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체제 전환, 즉 시장경

제로의 이행은 속도와 폭이 달라지고 체제 전환 방식은 노동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은 점진주의(gradualism)와 충격요

법(shock therapy, big bang approach)으로 나뉜다.71) 체제 전환 사례를 

71) Roland(200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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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한 연구에 따르면 일관되게 충격요법을 추진한 국가, 초

기에는 부진하다 일정 기간 이후 속도를 높인 국가, 충격요법이 좌절되어 속도

가 늦어진 국가, 점진주의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한 국가, 개혁이 지지부진한 국

가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72) 이 가운데 순수하게 충격요법이나 점진주의 

전략을 채택한 국가들의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예상할 수 있듯이 체제 전환의 유형과 실업률 사이에는 희미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점진주의 방식을 취한 국가들에서는 초기에

는 낮은 실업률을 보이다가 체제 전환 이후 약 10년을 전후하여 고실업 상태에 

접어들었다. 반면 충격요법을 추진한 국가들은 초기부터 고실업에 직면했지만 

10년을 넘기면서 실업률을 낮추어가고 있다. 

표 4-1. 체제 전환 유형과 실업률

(단위: %)

구분
연도

국가  
1992 1996 2000 2004 2008

충격요법

방식

체코 2.6* 3.9 8.8 8.3 4.4

에스토니아 3.7 9.9 13.6 9.7 5.5

라트비아 2.3* 20.6 14.4 10.4 7.5

리투아니아 3.5* 16.4 16.4 11.4 5.8

폴란드 13.6* 12.3 16.1 19.0 7.1

슬로바키아 11.4* 11.3 18.6 18.1 9.5

점진주의

방식

아르메니아 1.8 9.3 11.7 9.6 6.3

아제르바이잔 0.2* 0.9* 12.8 8.4 6.1

조지아 2.3* 2.4* 10.8 12.6 16.5

카자흐스탄 0.4* 13.0 12.8 8.4 6.6

루마니아 8.2* 6.7 7.1 8.0 5.8

타지키스탄 0.4* 2.6* 9.3 7.4 2.3*

우크라이나 0.4* 7.6 11.6 8.6 6.4

주: * 표시는 등록 실업률. 우크라이나 1992년은 1993년 수치임.

자료: Havrylyshyn(2007), p. 6; Lehmann and Muravyev(2012), pp. 266-267을 토대로 재구성.

72) Havrylyshyn(200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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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체제 전환 유형과 실업률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체제전환기 노동시장의 성과는 체제 전환의 유형뿐 아니라 각국이 가지고 있

는 노동시장 제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을 고용보

호 입법, 노조 조직률, 노동소득 과세, 실업급여 최장 수급 기간, 평균 대체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독립변수로, 고용률, 실업률, 청년 실업률, 장기 실업률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체제전환국에서 노동시장 제도와 고용 성과의 관계

를 규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호 입법이 강력하면 고용률은 낮아지고 청

년 실업률은 높아지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시행될수록 실업률(특히 청년 

실업률)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누적 GDP 증가율도 실업률을 낮

추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노조 조직률, 실업급여, 

인플레율 등은 일정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통계적 유의도는 떨어진다.73)

이미 체제 전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체제 전환의 유형과 제도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적 통

일을 먼저 이루고 일정 기간 경과 후 경제적 통일을 달성하는 절충형 통일은 체제 

전환의 역사상 매우 독특하고 거대한 실험이 될 것이다. 역사적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북한 지역에서 전개될 체제 전환의 속도와 변화 정도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73) Lehmann and Muravyev(2012),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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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전환의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s)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까닭이다.

노동정책이 처하게 될 핵심적 환경요인으로서 노동시장의 초기조건을 고용

의 양과 질, 임금, 노동시장 적응으로 추출하여 체제 전환 유형별로 예상해보면 

[표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2. 통일 유형에 따른 북한 지역의 노동시장 전망

(단위: %)

구분 점진형 급진형 절충형

체제전환
시장경제 이행 점진적 급진적

유동적
산업구조 변화/기업 구조조정 부분적 전면적

노동시장

실업 점증 급증

유동적

고용의 질 유지 악화

임금수준 점증 급증

임금소득 불평등 낮음 높음

노동시장 적응 원활 부적응

자료: 저자 작성.

경제통합 이후 정치통합이 이루어지는 점진적 통일의 경우 북한 지역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점진주의(gradualism) 방식으로 진행되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 구조조정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도 다른 

형태에 비해 비교적 중장기적인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통일의 충격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가 일거에 통일

되는 급진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에 가해지는 충격이 예측을 불허할 정

도로 클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유형 가운데 빅뱅 방식에 해당하는 이 통

일 유형에서는 대규모의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발

생함으로써 노동시장은 형성 초기부터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절충형 체제 전환의 경우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양태는 점진형과 급진형 체

제전환 가운데 어느 한쪽에 가깝거나 중간 지점이 될 수도 있다. 화폐통합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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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상태에서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이 남한 지역과 통합되고 노동시장은 남한 

지역과 분리되어 별개의 질서가 들어서게 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향배를 가

늠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은 지리적, 제도

적으로 분단 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이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도 북한 지역 노동시장은 체제 전환(시장경제 이행)의 함수라는 점

에 변함이 없다. 노동시장은 한국의 기업이 북한 기업을 대부분 인수하거나 새

로운 사업체를 창설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첫째, 고용의 양이다. 통일의 유형과 무관하게 대량실업은 불가피하다. 절충

형 통일에서도 계획경제하에서 노동력 배치에서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노동

시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일자리가 크게 위

축될 것이다. 특히 통일 초기에 가동이 가능한 기업이 적으면 적을수록 대량실

업의 위험은 높아질 것이다.

둘째, 고용의 질이다. 취업자의 경우에도 고용 형태와 노동조건 등에서 양질

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업의 고용 관행과 고용 관

련 법·제도적 규정에 의존하는 바가 클 것이다.

셋째, 임금이다. 임금은 임금의 수준과 임금소득 불평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가르침이지만 공급초과 상태가 연출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낮은 임금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높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맞물려 

임금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은 근로자와 확대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양립하면서 임금

의 불평등이 확산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넷째, 노동시장 적응이다. 북한 노동자의 노동시장 적응 문제는 흔히 주목되

지는 않지만 노동시장 작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북한에서 유사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노동자들이 통일 이후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

이 될 수 있지만 막상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작동된다면 적응에 차원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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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계획경제의 작동이 일부분에 그치는 상황에서 출

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 개념도 희박해지고 있고 노동강도는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 약해진 노동강도는 통일 이후 노동시장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적응

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쌓아온 숙련이 통일 이후 용도 폐기되

는 경우 심각한 인지부조화의 문제를 낳을 것이다. 노동규율이 느슨해진 상태

에서 장시간 노동, 강한 노동강도, 엄격한 성과관리 등 한국의 노동문화와 기업 

관행이 만난다면 노동시장 적응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

2) 실업 규모

실업 규모는 노동시장의 핵심쟁점일 뿐 아니라 임금·노사관계·사회복지 등 

인접한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지역에서 발

생하게 될 실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는 1990년대 중반에 활발히 진행되었

는데 적게는 180만 명에서 많게는 6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74) 

실업 규모를 가장 크게 예측한 연구에 따르면 예상 실업 규모는 568만 2,000

명(실업률 58.9%)에 이르고, 여기에 약 100만명으로 추정되는 군 인력을 포함

하면 668만 2,000명(실업률 62.7%)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75) 

각 연구마다 설정하는 가정과 채택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업 규모 추

정치에 커다란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기업의 도산과 폐업으로 실업자가 쏟아져나왔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의 충격을 흡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동독지역에서 등

록된 실업자와 노동시장 정책 참가자의 수를 더하면 아무런 정책적 조치가 취

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실업자 수를 추산해볼 수 있다. 통일 이후 동독지

역의 4년간의 실업자 수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가자 수(프로그램에 참가함

으로써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된 사람)를 합산하여 잠재적인 실업률을 구하면 

74) 선한승(1998), p. 79.

75) 조동호(1994), p. 48,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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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과 같다. 이런 방식으로 거칠게 구성한 잠재 실업률은 1991년에 

35.1%에 이르렀고 이후 서서히 줄어들었다.

표 4-3.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잠재 실업률

(단위: 천 명, %)

연도
공식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잠재 실업률
실업자 수 실업률 참가자 실업흡수율

1991 1,006 10.2 2,457 24.9 35.1

1992 1,279 14.4 1,566 17.6 32.0

1993 1,270 15.4 1,292 15.7 31.1

1994 1,272 15.7 1,023 12.6 28.3

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창출 프로그램, 조기퇴직, 단축조업수당에 국한.

자료: Bundesagentur für Arbeit(2015), Tabelle 2.1.1; Deutscher Bundestag(1995), pp. 

470-471을 참고하여 재구성.

2014년 현재 북한의 15세 이상 인구 1,983만 2,000명 가운데 70.2%인 

1,392만 2,000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76) 만약 2014년의 

인구 및 경제활동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독일과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면 통

일 후 1년차에 488만 7,000명, 2년차에 445만 5,000명, 3년차에 433만 명, 

4년차에 394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실업은 산업별로 상이한 양태로 전개될 것이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인구센

서스 자료를 토대로 산업별 실업 규모를 전망해보자. 1차 산업(농수산임업 및 

채취업)에 40%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데 농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기계화와 영농화가 추진될 경우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노동력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 2013년 북한인구 중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 취업자 중 공업 부문 취업자

의 비중을 고려할 때 공업 분야에서만 약 300만 명 내외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

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고용 비중이 높은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사회 안정 

및 관리 차원에서 일부분은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이 되겠지만 상당수는 일자리를 

76) 통계청, http://kosis.kr/statisticsList(검색일: 201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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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통·통신, 문화·보건, 교육 분야는 사회 체제가 

변동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제 전환 교육을 

거쳐 대부분의 취업자를 고용 승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부 자발적 이직자

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건설과 상업 부문은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이는 해

당 분야에서의 인력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와 비교했을 때 사회

주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과 농업 부문의 비중은 높은 반면 서비스산업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한다.

표 4-4. 북한 인구센서스 취업자의 업종별 분포(2008)

업종 천 명 %

전 산업 12,184.7 100.0 

농림어업 4,386.9 36.0 

광업 및 채석업 718.2 5.9 

제조업 2,883.0 23.7 

전기 가스 스팀 및 공조 시스템 149.6 1.2 

수도 공급: 하폐수 관리 및 재처리 66.2 0.5 

건설 367.7 3.0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 557.4 4.6 

수송 및 저장 355.4 2.9 

숙소 및 음식 서비스 141.2 1.2 

정보통신 126.8 1.0 

재정 및 보험 26.2 0.2 

과학기술 118.1 1.0 

행정지원 서비스 451.3 3.7 

공공행정 724.2 5.9 

교육 548.1 4.5 

보건 330.7 2.7 

예술 및 체육활동 130.6 1.1 

기타 서비스 102.7 0.8 

자료: CBS(2009), pp.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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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식 통계로 북한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2008

년 북한의 공장가동률은 30%선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77) 2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제조업 종사자 중 다수는 실제로 제조업 외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셈이다. 이른바 8.3 노동자를 포함하여 비공식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데 2014년과 2015년에는 사적 경제활동의 수준이 80%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78) 비공식적 시장활동의 대부분이 상업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의 규모와 산업별 구성 외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실업의 성

격이다. 이미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확인되듯이 남북경제 통합 시 대부분의 북

한 기업이 도산·폐업하고 생존한 기업에서도 과잉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일시에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통일 당시 동독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가장 산업화

된 국가였고 노동력의 숙련도도 높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대량

실업이 더욱 심각하게 장기간 진행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때 발생

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등 전통적인 

실업의 유형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종류의 실업이 집약되는 ‘총체적’ 실업 양상

을 띠게 될 것이다.

총체적 실업에 직면한 북한에서 노동공급 성향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

다. 북한은 다른 체제 전환과는 달리 시장화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통일 초기조건의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노동시장은 아닐지라

도 노동시장과 유사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시장활동의 일상화 현상으

로 간주할 수 있다. 시장활동의 일상화는 소득의 시장의존도 증가로 연결되고 

있으며 시장은 북한 주민에게 행위준칙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한편 제

도적으로 사회주의 복지체제가 극소수에게만 작동되어 대다수에게서는 복지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77) 차문석, 김지형(2008), p. 140.

78) 김병로(2016),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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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복지의존도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생활의 기반

을 노동소득에서 찾음으로써 노동공급 성향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동력 수요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노동력 공급량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산업화 수

준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동독에서도 유휴노동력이 대량 방출되었는데, 

한국의 기업이 활동을 개시한다면 생산방식 및 기술격차로 실업의 규모는 독일

의 사례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 

3) 정책 쟁점

대량실업의 조건에서 노동정책은 정책목표 도출, 정책기조와 핵심정책 영역 

선별, 정책수단 구상의 순서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때 정책적 고려사항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정책의 일반적 목표와 통일 상황에서의 목표에 대한 고려가 요구

된다. 노동시장 정책의 목표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중재함으로

써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정책의 

일반적 목표는 통일 상황에 비추어보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라는 거대

한 역사적 사건에 직면한 노동시장 정책은 본연의 목적 외에 긴급 대응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목표는 노동시장이 일정한 

정도로 성숙되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통일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이 형성

되지 않거나 형성되더라도 성숙된 노동시장에 적용하는 정책과는 성격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상황에서는 남한의 노동시장 정책으로 효과적

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재앙에 가까운 노

동시장 상황이 예견되는 초기 국면에서는 비록 1990년대 말 경제위기의 경험

이 있다고 하나 이보다 훨씬 커다란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 목표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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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대응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하나의 축으로, 노동시장의 원

활한 작동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위기관리와 노동시장 작동 지원을 두 가지 축으로 삼을 때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은 통일 특수적 노동시장 정책과 정상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통일 특수적(unification specific)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 정책이 궁극적

으로 통일 사회의 안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접근이고, 이런 접근은 정상적인 노

동시장 정책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고용 창출, 고용 안정, 

일자리 매치, 실업 시 소득보장 등 통상적인 상황에서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이 개별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 사회통합이라는 훨씬 큰 목표하

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정책을 설계할 

때에도 정책 자체의 목표를 넘어 통일을 고려하며 통일에 민감한(unification 

cognitive, unification sensitive)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핵심 정책 영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미 이 보고서에서는 고용과 임금

을 핵심 영역으로 설정했다. 다른 정책 영역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통일 이후 

숙련 불일치(skill mismatch)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영역은 핵심 정책 영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인적자

원 개발은 또 다른 고려사항이 요구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고용과 임금을 핵

심 영역으로 설정했다.

고용과 임금을 핵심 정책 영역으로 설정한다면 정책의 기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고용도 늘고 임금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

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경제 성장과 고용 및 임금의 관계를 재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경제 성장을 통해 고용과 임금을 늘리는 

전략에서 벗어나 임금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전략이 미래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전략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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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79) 임금주도 성장 전략은 임금 외에 다양한 소득으로 확장되어 소득주도 

성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전략은 고용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80) 이

런 전략에 입각한 정책적 접근도 이루어져 최근 ILO, OECD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ILO와 OECD는 2012년 5월 17일, G20 멕시코 회의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어 내는 성장이 G20 회원국의 경기 회복에 긴요하다(Job-rich growth 

essential for G20 recovery)’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81)

일자리와 소득 중심의 성장 전략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도 긴요할 것이다. 

한국 기업이 북한 지역에 진출할 때 노동절약적·기술집약적 생산이 이루어져 

고용 창출과 임금소득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자리와 소득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북한 지역에서 형성될 

노동시장이 초보적인 수준일 것이라는 점이다. 시장경제가 일정하게 성숙하여 

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는 경우 고용과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노동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 이후 시장원리가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르

기까지 일자리와 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을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수단이다. 현재 남한의 노동시장 정책 수단은 남한의 노동시장 상

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정책 프로그램의 신설과 폐

지가 반복되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노동시장 정책

은 남한의 정책수단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노동시장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굵직한 몇 가지 정책수단을 집중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 

79) Lavoie and Stockhammer(2012), p. 1. 

80) 이상헌(2014), p. 88.

81) OECD(2012), Job-rich growth essential for G20 recovery, say OECD and ILO, http://www. 
oecd.org/employment/job-richgrowthessentialforg20recoverysayoecdandilo.htm(검색일 201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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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정책

1) 실업 관련 소득보장

실업에 대처하는 소득보장 제도는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실

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가 있다. 

실업급여는 사회보험 급여로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의 가입요건, 직전 소득과의 

비례성, 수급 기간의 제한, 보험기금 재정에서의 지급 등의 특징을 갖는다. 실

업부조는 실업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

간을 소진하여 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조세를 재원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보다는 수급액이 낮다. 공공부조는 엄격히 말

하자면 실업이 아니라 빈곤정책 영역에 해당된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대

량실업에 대하여 실직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설계할 때 정책의 내용은 

한국과는 별개의 제도 설립 여부와 제도 설계로 요약된다. 

(1) 실업급여 제도의 적용 타당성 검토

통일 이후 실업급여 제도를 북한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은 크게 한국 고용보

험의 실업급여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과는 별개의 소득보

장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노동시장이 지리적으로 분단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제도의 도입 및 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 제도를 통일 이후 북

한 지역의 실업자에게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쟁점은 한국 고용보험기금의 지불 능력이나 적용상의 행정기술적 차

원을 넘어 정책 철학이 개입되는 근본적인 문제다.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라는 공

동체에 일정 기간 기여(보험료 납부)를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런 원리를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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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적용한다면 통일의 여파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

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통일 이후 취업한 자가 일정 기간 고용보험 기금에 보험

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여에 따른 급여

의 지급이라는 보험의 원리상 북한 지역의 실업자는 원천적으로 실업급여의 대

상이 될 수 없다.82)

한편 사회보험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연대성(solidarity)의 원칙’이다. 

연대성의 원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안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

회)보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위험을 분산하는 원리이다. 통일은 사회보험 

전체에 대하여 연대의 지리적·인적 범위를 북한 지역과 그 구성원으로 확장할 

필요를 제기한다. 연대성은 보험공동체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가입 경력이 없는 북한 지역의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조치는 기

여에 따른 급여라는 의미에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연대 대상의 확장이라는 의미

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 노동자를 기존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가입의제 조항을 도입하면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이 가

능하다.

또한 사회보험의 기능 중 하나는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소득을 보

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맥락에서

는 보험의 원리보다 이러한 보험의 기능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적 안정이 훼손된다면 이는 개별 제도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 직후부터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은 기여에 따른 급부

라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사회보험의 원리 중 하

나인 연대성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통일이라는 거대한 전환기에 실

업급여 제도가 통일의 안착에 기여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게 될 것이다.

82) 김선호(1997),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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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와 별개의 제도를 설계할 이유는 충분하다. 

북한 지역에서 별도의 고용보험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다. 

독일의 방식과 같이 북한 근로자를 한국의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형평성

에도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83) 실제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에서 실업급여 제도가 작동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실업급여 제도가 북한 지

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가운데 피보험 단위 기간이 이직일 이

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에 실업급여 제도의 적용을 위해 전산망의 확충 등 인프라 구축 기간을 고려하

면 통일 직후가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도 작동의 소요 기간, 고용보험기금의 지원 능력이나 기존 가입자

의 반발 등 예견되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이로 인해 예견되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있다. 고용보

험은 자영업자 등 가입 대상은 넓혀왔지만 기본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가입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 더구나 고용 형태의 다

양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도 비정규직이 확산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고용관계를 전

제로 한 실업급여 제도는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차별하는데 정작 소득보장 제도

의 적용이 필요한 후자는 배제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실업급여의 불

평등으로 직결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억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83) 유경준(2013),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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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실업급여 제도를 북한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대안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 특히 통일 초기부터 발생할 실업자

에 대해서는 긴급 대응 차원의 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때 실업

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와 달리 자산 조사를 거치고 조세에서 재원을 조달하며 

수급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 경우에 통일 이후 독일에서 시행한 하르츠 개혁을 

참고하면 북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소득보장 제도를 설계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표 4-5. 하르츠 개혁

개혁 전 개혁 후

실업급여

 • 실업보험 급여

 • 대체율: 60% (부양가족 있는 경우 67%)

 • 수급 기간: 최장 32개월

실업급여 I

 • 실업보험 급여

 • 대체율: 60% (부양가족 있는 경우 67%)

 • 수급 기간: 최장 12개월

실업부조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실업자

 • 운영: 조세, 자산 조사

 • 대체율: 53% (부양가족 있는 경우 57%)

 • 수급 기간: 제한 없음

구직자 기초 생계 보장

실업급여 II

 • 일할 능력과 보호 필요성이 있는 구직자

(실업급여 I 수급 기간이 종료된 자 포함)

 • 운영: 조세, 자산 조사에 의함

 • 대체율: 정액

 • 수급 기간: 제한 없음

사회수당

 • 실업급여 II 수급 가구의 15세 미만 아동

공공부조

 •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미적용 대상

 • 운영: 조세, 자산 조사, 정액

 • 수급 기간: 무제한

공공부조

 • 일할 능력 없는 자, 65세 이상

 • 운영: 조세, 자산 조사, 정액

 • 수급 기간: 무제한

자료: Konle-Seidl et al.(200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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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이전 실업 급여, 실업 부조, 공공 부조로 이루어진 실업 관련 급여를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I과 구직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는 실업급

여 II로 단순화했다. 구직자 기초 생계 보장과 공공부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할 능력(erwerbsfähigkeit)이다. 실업급여 II는 일할 능력과 보호 필

요성(hilfebedürfigkeit)이 인정되는 구직자에게 적용되는 급여로 하루에 3시

간 이상 일할 수 있으면 일할 능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다른 소득원

이 있는지도 고려된다. 실업급여 II 수급자 가구에 15세 미만의 아동이 있을 경

우 사회 수당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II는 명칭이 가리키는 바와 달리 실업보험

이 아니라 빈곤 문제에 대처하는 성격이 강하다. 소득 수준이 낮은 취업자, 실

업자를 포함해 빈곤 가구에 적용된다. 다만 이름을 ‘구직자 기초 생계 보장’이

라고 붙여 정책의 대상을 구직자, 정확히 표현하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할 능

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65세 이상인 자에게는 공공부조를 지급한다. 

실업급여 II 수급자에게는 적절한 일자리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명시되어 제

시되는 일자리가 본인의 자격을 기준으로 이전의 일자리보다 못하거나, 노동조

건이 열악하거나, 통근 거리가 멀다는 사유만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일자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실업급여 II 수급자가 적절한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의 30%를 줄이도록 규정했다.84)

독일에서 하르츠 개혁에 대한 평가는 독일 경제를 회생시킨 획기적인 개혁 

조치였다는 칭송과 전통적인 독일 복지국가를 와해시킨 조치라는 비판이 병존

한다. 평가의 내용이 어떠하든 노동시장 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에 해당된다. 

하르츠 개혁은 심지어 ‘독일연방공화국 성립 이래 가장 폭넓은 노동시장 정책

적 개혁’으로 불리기도 한다.85) 하르츠 개혁은 독일에서는 실업 관련 사회급여

의 후퇴가 분명하다. 그러나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떠나 하르츠 개혁은 통일 

84) 황규성(2011), pp. 272~274.

85) Dümig(2010),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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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무던히도 변하지 않았던 독일의 복지제

도를 통일 이후 약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변화시킨 개혁이라는 점을 재음미

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실업 관련 급여에서 실업급여를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때 하르츠 개혁의 실업급여 Ⅱ와 유사한 형태의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Ⅱ는 실업부조에 활성화(activation) 조치를 강

화시킨 프로그램이다. 이때 적용 범위는 잠재적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수급 대

상자를 한데 묶어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업 관련 소

득보장 제도는 실업부조로 단일화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급여 수준은 기대되

는 실업급여 수준보다 낮게 가져가는 ‘넓은 적용 대상, 온건한 급여 수준’을 정

책의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실업부조와 공공부조의 관계 

설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2) 일자리 정책

(1)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필요성

시장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기업이 진출하면서 만들어질 일자리는 특히 초기에 상당히 제한적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편차가 있겠으나 대량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으로 예상되는 건설 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쏟아져나올 실업자를 감당하기에

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이마저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통일 이후 넘치는 노동공급에 비해 노동수요는 크게 부족할 것이므로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정책이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1920년대 

대공황의 경험은 고실업의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미국의 뉴딜정책이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시 추진했던 공공정책

과 같은 대규모의 고용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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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통일 이후 급격한 혼란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공공근로와 같은 저임금의 임시

적인 일자리를 단기에 대량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

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각 시기마다 사업 시행 초기에 시행착오

를 경험했고 관련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했지만 현재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 직후 남한의 공공 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는 기존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비용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북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시행착

오를 거치면서 진화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요자(기업)의 요구와 공급

자의 개별화된 특성을 최대한 연계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복잡하고 세분화

된 사업으로 분화되고 있다. 하지만 통일 직후 북한 노동력은 저숙련의 동질화

된 집단으로 볼 수 있고 수요 역시 주로 정부에 의해 제공될 확률이 높기 때문

에 단순하고 집중된 사업을 추진해야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 일자리 창출 분야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은 소득보전형, 공공업

무지원형, 취업연계형, 복지서비스 제공형, 사회봉사형의 5가지 형태로 분류된

다(표 4-6 참고). 이 중에서 통일 이후 곧바로 적용 가능하고 필요한 직접 일자

리 사업은 공공근로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보전형,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공업

무지원형,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복지서비스 제공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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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직접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현황(2013년 기준)

(단위: 개, 억 원)

구분 부처 예산 주요 사업 내용

1. 소득보전형 6 7,555
취약계층 소득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근로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지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8개 사업)

2. 공공업무지원형 13 6,101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업무 지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

(산불 방지 대책, 국가기록물 정리 등 26개 사업)

3. 취업연계형 10 4,142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경력을 형성하고 관련 분야로의 

취업 지원(중소기업 청년인턴, 사회적기업 육성 등 17개 

사업)

4. 복지서비스 제공형 5 10,115
돌봄 노동 등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 또는 직접 

제공(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 돌봄 지원 등 14개 사업)

5. 사회봉사형 4 1,311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비 수준의 수당을 받는 

사회봉사형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 아동 안전 지킴이 등 

4개 사업)

합계 19 29,224 보건복지부(52.5%), 산림청(12.3%), 고용노동부(11.9%) 등

주: 부처의 수치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부처의 숫자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2013), p. 16.

첫째,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소득보전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근로 사

업이다. 공공근로 사업은 경제위기 등 특수한 상황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

자들에게 재정을 투입하여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사업의 성

격상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정책대응

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1998~99년 6단계의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했고 약 3조 원을 투입하여 평균 약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경

험을 가지고 있다.86)

공공근로 사업의 세부 아이템 중 북한 지역에서 긴요한 사업으로는 주거 환

경 개선 사업, 산림녹화 사업, 하천정비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가재정의 악화와 지방공업의 몰락으로 평양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86) 이주희(2001),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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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북한 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 차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

업에 주로 청장년층이 참여한다면 나머지 세대, 특히 노인층이 이 사업의 주요

한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량 증산을 위한 무분별한 개간과 목탄연료 사용으로 북한 지역의 산림 황

폐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림 황폐화는 홍수 등의 자연재

해를 야기하면서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

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 산림녹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0년간 2조 

3,800억∼8조 5,800억 원이 필요하고 이 중 인건비가 60%(1조 4,200억∼5

조 1,400억 원)로 추산된다.87) 2015년 남한의 최저임금을 적용(월 기준 약

116만 원)하여 북한 인력에 임금을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약 12만∼44

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무분별한 골재 채취와 인위적인 정비로 인한 하천환경 파괴에 

대처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2008∼10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총취업유발효과(직접고용자 수+유발취업

자 수)는 10,058명(취업유발계수 17.8명)에 달한다.88) 산림 황폐화와 반복된 

홍수, 적절한 정화시설의 부족으로 현재 북한의 하천환경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통합과정에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실시할 필요

가 있다. 하천정비 사업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

여할 수 있고 하천이 위치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에서 하천정비 사업 역시 농업 부문에서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일정한 소득보조의 효과를 가지면서 급격한 인구 유출

을 억제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업무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서 (가칭)북한 주민 종합 생활실태 조

87) 오정수(2007), p. 14.

88) 한국고용정보원(2011),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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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의 현실에 맞는 경제 

및 사회정책의 실시를 위해 주민들의 소득·재산·가족관계·건강 등에 대한 상

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북한당국이 가진 행정자료를 

활용해야겠지만 보다 정확한 근거를 위해 훈련을 받은 조사원들의 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전수조사가 요구된다. 한국의 사례에서 2010년 현장 방문을 통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는 당해 약 10만 9,000명이 조사원

으로 참여했다. 북한의 인구 규모는 남한의 절반 수준이지만 조사 내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소한 비슷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방문을 통한 

대면 인터뷰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여성과 고령자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조사활동에 참여한 일부 인력들은 향후 지역 행정 

기구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효과적인 전달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료 전산화 작업은 북한에서 생산된 각종 행정자료(주민·토지·기업 

등)와 앞의 북한 주민종합조사(가칭)를 종합하여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사

업이다. 특히 적절한 고용서비스의 제공과 향후 일자리 미스매칭의 문제를 줄

이기 위해 취업자의 근로경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DB 구축작업은 

기초 단위의 행정단위별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담당할 북한 지방공

무원들의 정보기술(IT)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IT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고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 수준으

로 행정자료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

단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청년들이 향후 북한 지역에서 IT기업을 창업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분야가 매우 

다양한데 북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영

역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은 정책수단(훈련, 연수체험, 고용 인센티브, 단기 일

자리 제공 등), 정책 대상(청년층, 고령자, 여성, 장기 실업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별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 설계가 가능하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가장 취



제4장  노동정책 관점에서의 정책 방안 • 101

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국가의 지원이 끊

긴 상황에서 장마당을 비롯한 비공식 활동에 참여할 자원도 부족한 집단이므로 

통일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서비스의 방향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의 보조를 넘어서 사회통합과 사회투자의 

관점에서 체제 변화의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인 노인, 장애인, 아동·청

소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돌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원활한 체제통합을 위해서 북한 지역에서 교육과 돌봄서비스의 

고용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

회서비스가 미비할 경우 가계구성원의 경제활동인구화가 억제되면서 가계소

득 증대를 방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공공근로나 공

공업무 지원 일자리처럼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임금정책

1) 임금에 대한 일반적 접근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의 원천이자 기업에는 노동비용으로 생산물의 가

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임금은 경

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적 합리성은 노동력의 질적 수준, 노동생산성, 기업의 성과 등을 기준으로 삼아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경제가 성숙한 나라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 합리

성의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북한 지역 노동시장에서 형성될 임금 수준은 경제적 합리

성만으로 결정하기에는 특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남북한의 노동시장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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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더라도 지나친 임금 격차는 통일 과정에 역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으므로 통일 과정 관리를 위해 임금 격차는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임금은 사회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선 정치적 통일, 후 경제통합이라는 절충형 통일은 인류역사상 새로운 실험

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선례도 마땅치 않다. 통일 비용을 산정할 때 

흔히 동원되는 목표소득(income target) 방식은 독일형 통일을 가정한 상태

에서 대체로 북한 지역의 소득이 남한 지역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70%에 도

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다. 임금소득의 격차가 70% 수준에 도달했

을 때 노동시장이 일정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여 노동력 이동이 급격하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독일의 사례에서 

임금 격차와 인구 이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동서독 지역의 인구 이동과 임금 격차

(단위: 명, %)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12), table 2.1.3; Statistisches Bundesamt(2014), table 7.11

에서 작성, http://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Bevoelkerung/ 

AlteAusgaben/WanderungenAlt.html(검색일: 2016. 10. 26); https://www.destatis.de/ 

DE/Publikationen/Thematisch/VolkswirtschaftlicheGesamtrechnungen/AlteAusgabe

n/VGR_LaenderergebnisseBand5Alt.html;jsessionid=7617865112517A94FC7CCABE5

5354BCD.cae3(검색일: 201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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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지역의 1인당 임금 수준은 1991년 50.5%에서 출발하여 2013년에 

78%에 도달했다. 동독지역의 임금이 서독의 70%에 이르게 된 것은 1994년으

로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 잡았다.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의 순이동은 

1989년에 38만 3,261명, 1990년에는 35만 9,126명으로 규모가 상당히 컸지

만 임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990년대 초중반부터 급격히 줄었고 2000년대

에 들어서 임금소득이 70% 후반에서 안정화되면서 인구 이동도 정상적인 수준

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선 정치통일, 후 경제통합이라는 새로운 실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다만 독일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생활수

준의 중요성이다. 임금이 급격한 인구 이동을 방지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

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북한 지역에 머물러 있어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기능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절충형 통일에서는 구매력을 감안했을 때 

생활수준이 같아지도록 임금 수준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말하자면 

‘비례임금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남북한 지역의 경제력 격차, 인적자원의 수준과 생산성을 고려하면 

비례임금의 원칙을 통한 생활수준의 균등화가 초기부터 달성될 여력은 크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목표소득 방식의 취지와 독일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

보면 70%의 의미가 새로워진다. 독일의 경우 임금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생활수

준(동서독 지역의 물가 수준을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이 70%에 진입한 시점부

터 인구 이동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임금 설정 기준으로 생활수준을 반영한 ‘비

례임금 70%’를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 하

더라도 노동력 수요자와 공급자의 계약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에서

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공무원 및 공공 부문의 임금은 국가

가 사용자로 비례임금 70%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영역이다.89) 

89) 물론 물가나 다른 분야의 임금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초기에 임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남한 지역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종사자의 임금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실무적인 문제는 남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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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동유럽 체제 전환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2016년 1월 기준)

(단위: 유로, %)

자료: Eurostat(2016), http://ec.europa.eu/eurostat(검색일: 2016. 8. 10).

2) 최저임금 제도

임금 수준의 결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임금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몫이다. 시장경제로 작동되는 국가의 거

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체제 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국가들도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2016년 1월 현재 동유럽 체제 전환 국가 중에서 슬로베니아는 월 

임금 기준 791유로의 최저임금으로 평균임금 대비 51.3%의 비율을 보임으로써 가

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이는 반면 알바니아는 156유로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은 대체로 30% 후반에서 50% 초반에 형성되어 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공공부조보다는 높고 한국의 최저임금보다는 낮게 설정

하되 생활이 가능한 기본선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의외로 간단



제4장  노동정책 관점에서의 정책 방안 • 105

그림 4-4. 한국 최저임금의 수준

자료: OECD(2016), http://stats.oecd.org/Index.aspx(검색일: 2016. 8. 10).

하다. 비례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여 남북한 지역의 절대적인 임금 수준이 아니

라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남한 지역과 같은 비율만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해마다 결정되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4년 현재 평균임금 대비 

35.7%, 중위임금 대비 45.8% 수준이다.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무리가 없

을 것이다.90) 이런 방식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과 법·제도적인 최저임

금 사이의 관계를 지역 간 비례원칙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90) 다만 북한 지역에 임금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을 통일 초기에 최저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평균
임금과 중위임금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의 기술적인 문제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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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

통일 단계에서 빈곤과 실업의 문제는 심각한 정책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일에 대한 준비에 있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지역 주민의 불만과 남한 지역으로의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빈곤과 실업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은 물론 경제

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 정책의 효과에 따라 북한 지역의 상황

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에도 경제정책에 따른 완벽한 빈곤 해

소나 인구 이동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조치 

또는 추가조치로서 사회보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노동 및 사회정책 수준과 인구 이동 규모는 반

비례적 성격을 갖는다. 북한 지역에 대한 노동소득 확보 및 소득보장이 안정적

인 수준에 가까울수록 북한 지역으로 부터 남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은 줄어

들 것이고 불안정한 상황이 크고 남한 지역과의 차이가 심할수록 인구 이동의 

규모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 지역에 재정적 부담을 무시한 지

원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 조달 자체에 대한 한계도 있지만 재정 

부담을 하는 남한 지역 주민의 불만도 감당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가장 적절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

안 마련이 사회통합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합리적 정책 방안의 도입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시적 분리에서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모든 북한 지역 주민을 물리적 방법에 따라 남한으로 이동할 수 없

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통일에서 북한의 붕괴를 가정한

다고 할 때 통일의 가장 직접적인 징후는 북한 지역으로부터 남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탈출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의 징후로 나타나는 남한으로의 북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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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탈출을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탈출한 북한 주민은 북한 지역으로 되돌아가

야 하거나 제3국으로 도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북한 정권이 혼란 

상황에 있지만 아직 존립하고 있다면 탈출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

을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등 제3국가로 피신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범법 행위이고 이 과정에 상당

한 인권 유린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의 붕괴 징후로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출은 남한 사회에서 일단 수용해야 

한다. 다만 통일 이후 탈출한 북한 주민이 다시 북한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

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즉 통일 

과정에서 되돌아갈 곳이 없는 북한 주민은 남한 지역에 일단 수용해야 한다. 이

와는 달리 북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등 해외 동포의 경우는 북한 

붕괴와 관련성이 없다. 다만 경제적 목적으로 남한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것

으로 보아야 하고 이들은 남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여도 돌아갈 곳

이 있고 신변 보장도 가능하다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일에서 한시적 분리 방안으로 물리적인 남한 지역 이동 차단은 통

일 과정 중 북한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이나 한국계 러시아

인이 통일 과정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중국 지역이나 

러시아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 대한 사전 점검과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 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달리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 있을 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독일

의 경우처럼 처음 동독지역에 사회보장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동독 주민이 스

스로 동독지역에 잔류하기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독일

의 이러한 방법은 사실 동독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이동을 억제하는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정책 목표가 충격요법을 통한 단기간의 서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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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독지역의 생활수준 일치에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러한 관

점에서 남북한 통일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 잔류하기로 하

는 결정을 스스로 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사회정책의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즉 독일의 경우 동독 주민의 생활수준이 10년에 걸쳐 서독 주민의 생활수준

이 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을 선택하였다면 남북한 통일에서는 두 지역 간의 편차는 인정하면서 북한 지

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도록 하여 그 결과로 남북한 간의 생활 격차를 줄여나

가도록 하는 접근 방안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통일정부의 과감한 투자 개방 정책을 시작으로 대규모의 해외 

기업 및 국내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북한 지역의 사

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통해 최대한 노동력을 흡수하여 북한 지역 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남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인력을 단순히 인구 이동 억제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

로 인해 기대되는 인력 수급의 원활성과 그 결과인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

용을 초래할 수 있다. 

표 5-1. 남북한 통일 시 인구 이동의 한시적 분리방안

통일 시 인구유입 계층 및 형태

북한 지역 주민 북한 지역 외(조선족 등)

- 남한 지역으로 이동 - 통일한국으로 이동

⇩ ⇩
한시적 분리방안 및 대책

북한 지역 주민 북한 지역 외(조선족 등)

- 북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노동력 흡수

북한 지역 체류에 유리한 사회·노동 정책 대안

통일한국 이동 제한

통일안정기 이후 노동허가에 따른 이주 허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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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취업에 따른 이동은 이에 대한 방법적 접근을 달리할 필요는 있

을 것이다. 즉 먼저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이동한 후에 구직 행위를 하

는 방법으로 ‘선 이동, 후 취업’이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 일단 구직 행위를 통하

여 취업을 한 상태에서 남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취업, 후 이

동’의 원칙을 노동시장 정책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 활동 활성화 영역의 정책적 노력과 달리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는 별도의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정책 방안은 공적부조

를 통한 직접적인 빈곤계층 보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빈곤으로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빈곤계층에 대한 보호로서 통일 과정에

서도 빈곤으로 남한이나 중국 등으로 이동하는 원인을 차단하여 북한 지역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근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물론 이러한 최저생활 보장에 있어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 간에 차등을 두

는 문제와 차등화의 수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으로서 남한의 사회보험 제도를 적용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 방법과 급여 수준 및 차등화 수준, 그리고 기존의 수

급자에 대한 평가 및 조정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

보험제도에서는 남한의 사회보험 제도가 각 제도에 따라 성숙도를 달리하고 있

어서 통일 시점에 따라 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고려

한 제도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는 북한 지

역의 혼란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각각

의 방안은 상호 연계 및 조화를 통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은 독일과 달리 체제에 따른 제도 규정으로 단순히 남

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 서독의 사회보장 체제가 이미 성숙한 상황이었고 동독의 사회보장 체제가 

사회보험 중심으로 구축되어 동독의 사회보험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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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통일과 함께 서독 제도의 적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와 달리 한국의 경우 남한은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 또는 확대 단계에 있어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고, 북한은 국가사회보장 체제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보장 체제가 실제로 운영이 되지 못한다. 또한 북한 

정권의 붕괴와 함께 사회보장 체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남한의 제도를 통일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통합 방식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독일과는 달리 단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2. 남북한 사회통합 기본 방안

응급과도기 제도통합기 제도정착기

개념 과도적 응급조치 남북한 제도통합 통합제도의 정착

기본 

방안

• 통일 직후 혼란기에 기초 

보장이 목적

• 기존 제도를 통한 기초 보장

• 현물(식량·피복 등) 급여와

기존 급여 수준 유지를 

통한 기초 보장

•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

보장통합

• 기존 제도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경과 조치 설정

• 동질적, 일원화된 사회보

장제도 운영

자료: 저자 작성.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은 통일 단계에 따라 북한 주민의 위기 상황에서 생존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응급과도기, 제도 통합기, 그리고 제도정착기로 구분하

여 접근하도록 한다. 남북한 사회통합에서 응급과도기의 경우에는 과도적 응급 

조치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제도 통합기와 정착기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한다. 제도 통합기에는 남북한 제도를 가능한 범위에서 통합하도

록 하며 제도정착기에는 제도 통합을 완성하고 제도가 통일한국에 정착되도록 

하는 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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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

구체적인 사회복지 통합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남한과 북한의 사회복지 

체제를 주체별 역할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통해 비교해볼 수 있다(표 

5-3 참고). 

개인·가족(3층), 기업(2층), 그리고 국가(1층)가 책임지는 3층 체제를 갖춘 

남한과 달리 북한은 기업(2층)의 역할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2층 체제를 

갖고 있다.91) 남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노령·장애·사망 등 여러 사

회적 위험으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보다 일찍 1960년

대 이전에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을 완성한 뒤 이후 무상치료·무상교육·사

회보험 등 사회정책의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92) 

북한의 사회보장은 자본주의에서는 구분되어 있는 국가 책임의 영역과 기업 책

임의 영역이 사실상 통합된 형태로 이것이 남한과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표 5-3.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의 비교

책임 수준 남한 북한

개인·가족 책임
- 개인·가족의 능력

- 공·사적 연결망

- 개인·가족의 능력: 계층적 분화

- 공·사적 연결망

기업(사용자) 책임

- 임금, 각종 수당

- 고용, 고용 지원 및 훈련

- 기업복지 프로그램

- 임금·장려금

- 고용

- 가급금

국가 책임

-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 사회부조, 사회보훈

-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자별)

- 사회보험

- 사회부조·사회보훈

- 배급·무상교육·무상치료

자료: 연하청, 노용환(2015), p. 110.

91) 유근춘 외(2013).

92) 연하청, 노용환(2015),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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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012년 ‘6·28 새경제관리체계’에 따라 개인 및 가족 단위의 역할

을 강화한 것은 현존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체제 전환 과정에서 개인·가족 

책임의 영역이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 붕괴된 국가 책임의 영역이 제 기능

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5-4]와 같다. 국민연금

과 특수직역연금이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

춘 남한과 달리 북한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인민들을 대상으로 연로연금(노령

연금), 유가족연휼금(유족연금), 제대군인 생활보상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의 

존재만으로 종합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의료보장의 경우 북한 체제의 특성에 따라 직장 담당제와 거주지 담당제로 

구성된 ‘의사담당 구역제’를 기반으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93) 전 계층

을 위한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이 부족하고,94)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탓에 통일 후 상당한 수준의 의료체계의 개혁이 필요해 보인

다(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3, 4절을 참고할 것). 

재해보상 제도는 남한의 산재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폐질연휼금과 노동능력 

상실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재활 차원의 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체제 특성

상 아직까지 ‘실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은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

와 해외 투자 기업에 한해 일부 실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후 북한 지

역 내 해외 투자, SOC 사업의 확장 등을 감안한다면 과거 북한에서 사회적 위

험으로 다루지 않았던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요보호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공적 장기요양 서비스(LTC)는 제공되지 않으

며 장기 와상환자에 대한 거택보호만이 존재한다. 또한 북한 체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빈곤층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95)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공공

93) 유근춘 외(2013), p. 38.

94) OECD(2012)에 따르면 북한의 보건인력은 의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약 3.3명(2003년)으로 남한 2.0명
(2011년)보다 높지만 간호사와 같은 기타 보건인력의 수가 부족하다(유근춘 외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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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 및 기초연금 역시 부재하다. 상당수의 주민이 실질적 빈곤층이라는 점에

서 향후 이들을 위한 기초 생활보장이 필수적이다.

표 5-4. 남북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비교

구분 남한 북한

노후소득 보장제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연로연금

유가족연휼금

제대군인 생활보상비

의료보장 제도 국민건강보험(NHI) 무상치료제(의사담당구역제)

재해보상 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폐질연휼금, 노동능력 상실연금

실업보호 제도 고용보험

경제특구 및 외국 기업 일부 적용

*실업보조금이 1946년 

도입되었으나 1958년 폐지됨

장기요양 제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장기 와상환자에 대한 일부 

거택보호)

공공부조 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자연금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 ×

자료: 김석진, 이규창(2015); 이철수(2015)를 참고하여 재구성.

95) 이철수(2015),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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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 과정에서의 응급 과도기 정책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은 응급 과도기의 경우 기초보장이 통일 직후 혼란기

의 체제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며 북한 지역의 기존 제도를 이용

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며 현물급여 유지 등을 통한 사회 안정에 정책

적 대응을 집중한다. 이는 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 주민의 남한 지역으로의 대

규모 이동을 차단하며 통일 이전에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이미 이동한 

북한 주민이 스스로 다시 북한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

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후보장의 경우 기존의 보장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기초생

계를 보장하고 의료 체제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가보건의료체제(NHS)에 따른 

의료 시설 및 설비를 공공 부문에서 확충하도록 하며 산재보험에서는 북한의 

연금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항을 북

한 지역에 적용하도록 한다. 특히 사회부조의 경우 제1차 사회안전망에서 탈락

하는 경우에 대한 제2차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전달 

체제를 가동하도록 한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빈곤 수준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

민 전체를 빈곤 대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통일 이전의 비축

식량이 있었다 하더라도 통일 과정에서 그 식량을 북한 주민에게 공급할 모든 

전달 체계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의 생산기반

이 와해된 상황에서 남한이 빈곤에 대응한 긴급 지원을 하고 점차적으로 남한

의 지원에 따라 일부 공장이 가동되는 것을 상정할 때 실업대책이 맞물려 경제

활동 계층을 중심으로 빈곤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실업률도 국가의 대규모 

취업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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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전환 이후 최초 2년 동안의 빈곤 변화를 살펴보면 폴

란드의 경우 빈곤율은 17.3%에서 34.4%로 증가하였고, 헝가리는 1990년 

10% 수준에서 1991년 15%, 그리고 1992년 27%로 상승하였다. 러시아의 경

우도 12%에서 37%로 급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기간 남한의 북한 지원 

규모는 최소한 국민총생산의 2.6~3.1% 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추정의 기준

은 독일의 경우 임금과 연계한 사회보장을 실시함으로써 GDP 대비 5% 수준이

었던 것과 달리 북한의 빈곤 문제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다.

물론 통일 초기에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서 비상사태인 만큼 긴급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한다. 이는 소득 파악을 전제로 하는 지원 체계가 아닌 실제 긴급 상

황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빈곤 정책에서 공적부조는 핵심 정책이다. 여기서 최근 남한의 공적부조 제

도가 개별 급여로 전환되는 개선이 있었던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빈곤에 대한 기준을 획일화하지 않고 각각의 급여에 대하여 기준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수준을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실업은 통일 과정에서 우려되는 큰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통일 비용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우려와 부담감을 느끼게 한 부분도 실업

율 급증에 따른 비용 부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초기 연구에는 실업률을 

40~50%로 추정하기도 하였으나96) 이러한 보고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따라 긍정적인 예측을 하는 경향

으로, 즉 실업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결과로 25% 수준으로 억

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통일 과정

에서의 실업률은 일정 기간 동안 적어도 3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통일 초기의 실업률을 50%로 추정하고 단계적으로 안정화 될 것으
로 보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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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과정에서 인구 이동의 의미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직접적으로 가시화

되는 것으로 이는 본격적인 통일 변화가 일어나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이 기간

의 인구 이동은 폭발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각 분야에 걸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사전적 

준비와 충분한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우

려가 높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

비가 가장 절실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표 5-5. 통일 과정의 과도적 응급조치 사회통합 방안

사회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존 북한연금 수급자

에 대한 기초연금 제공

• 현물급여(식량·피복) 

제공하여 일정연령(65

세)에 대한 기초 수준 

보장.

•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NHS 방식을 적용하여 

북한 주민 의료 체계 구

축(무상 체계 유지)

• 필요시 남한 지역 의료

기관 이송 조치

• 기존 제도에서의 기초 

보장, 특히 기초장해

급여와 기초의료보장 

제공

• 실업자에 대한 긴급구호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 갑작스러운 대규모 빈곤자에 대한 1차적 안

전망 제공

•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통한 기초 보장

• 취로 사업 등 긴급고용 정책 실시

•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민간조직의 사회복지 활동 적극 지원

• 급격한 변화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자료: 저자 작성.

대응정책에는 대규모로 탈출한 북한 주민에 대한 구호 대책과 인구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대책이 있을 것이다. 먼저 탈출 난민 구호 대책의 

중심은 대규모 이동에 따른 북한 이주민에 대한 기초보장적 지원과 사회적응력 

배양을 통하여 남한 사회의 생산적 일원이 되도록 전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 의한 집중방식보다 중앙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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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연계를 통한 북한탈출 주민 집단 수용 시설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준에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 지역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 전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민간에 의한 개별적인 보호가 병행되도록 

하고,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상호보완적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직업생활을 통해 사회의 생산적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 적응 및 

직업 전환 교육을 실시하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남한의 산업에 직접 투입

이 가능한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배치하고 현장에서 생활 적응과 직업 적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지역으로부터 이주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한 지

역에 대한 긴급구호와 구체제의 희생자 보상을 실시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하도

록 하며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대단위의 사회간접자본사

업을 통한 자체 노동력 흡수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먼저 급속한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북한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막고 사회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제의 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으로 보복성 

유혈 사태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또 다른 성격의 탈주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

여야 한다.

한편 생활 안정 대책을 위해 북한 주민에 대한 기초생계지원 및 의료지원에 

필요한 체제 확립과 지원 재정을 확보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사회적 불안정 요

소를 제거하고 사회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민간 및 공공 참여를 통한 북한 지역 사회

간접자본(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용 창출 및 확대를 꾀하고 고용 

안정 사업을 활성화하여 북한 주민이 경제적 이유에서 남한으로 이주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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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 전체 주민의 재산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 통일 비용에 있어서 

귀중한 재정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북한 지역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잔류 주민

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판단에 따른 이주 억제와 이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의 자진 귀환을 유도하여 이주민의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동 억제 대책과 함께 간

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은 북한 지역 외의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소위 

조선족 등 한민족의 남한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통일 과정에서 이주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제도 통합 및 정착 방안

남북한 제도통합기에는 남한의 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이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적용에는 남

한의 제도가 명확히 통합되고,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차등 통합되

는 유연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노후보장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북한 지역에 적용하고 기존의 노령

계층에 대해서는 통일 시기에 따라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의료

보장의 경우 남한의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되 1차 및 2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는 본인부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국가의료 체제를 연장하는 경

과조치를 두도록 한다.

산재보험의 북한 적용과 고용보험의 적용을 통한 정상적 상황에서의 실업급

여 등이 직접적으로 수급권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남한의 공적부조를 북

한 지역에 적용하도록 한다. 이때 수급권 자격에 대해서는 북한 지역의 경제 상

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보장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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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설비 등을 현

대화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 5-6. 통일 과정의 제도통합기 사회통합 방안

사회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통일연금 제도로 남

한의 국민연금 및 퇴

직 연금 제도 실시

• 잠정적으로 북한 국

민연금 적용과 기초

연금의 조화를 통한 

노후보장 체제 구축

(북한 주민에 대한 

기초연금보장)

• 1차 및 2차 의료기관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제도 유지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체계 적용

• 민영병원 건립 및 본

인부담 체제의 부분 

적용

• 남한 산재보험의 북한

적용

• 경과조치로서 산재보험

미적용 기존 가입자에 

대한 의무 적용을 유

지하고 산재 피해자에 

대한 기초 보장

• 고용보험제도의 북한 

지역 실시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과의 연계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 남한 공적부조 제도를 북한 지역에 확대 적용

• 잠정적으로 남북한 지역에 상이한 빈곤선 설정

•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완 및 시설 종사자들의 훈련

• 사회 혼란의 결과 발생하는 다수의 부랑자 수용 보호

• 통일 후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 및 재적응 서비스 실시

• 북한 지역에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 민간조직의 사회복지활동 지원

자료: 저자 작성.

제도정착기는 통합제도의 정착기로 통합된 제도의 차별적 적용 중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원화된 제도로 통합 운영하도록 

한다. 노후보장 체제에서는 남한의 국민연금 가입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형

태로 단계적 방식의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즉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을 

적용하되 기존의 가입 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가

능한 계층은 처음의 국민연금 적용과 급여 조건을 고려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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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10년 미만으로 남은 가입자에게(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특례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등의 경과조치를 북한 지역에 한정하여 두도록 

하고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계층이나 일정 수준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

는 남한과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의 노령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독일의 공적연금 통합과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동독의 

연금 제도가 이미 성숙 단계에 있어 연금 수급자에 대한 노후보장이 제도적으

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환하여 서독의 제도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에서는 북한의 공적 노후보장 체제가 남한의 

공적연금과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공적연금을 처음 적용하

는 상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노후보장에서 이미 노령계층에 대

해서는 남한의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하였다가 기초연금을 제공한 바와 같이 65

세 이상의 노인 중 하위 70%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그대로 

북한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활동 가능 계층에 대해서는 처

음 남한의 국민연금을 도입한 것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북한 지역

에 새로운 공적연금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방식을 남한이 처음 국민연금을 도입

하고 확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충격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한시적 분

리 방안이 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공적연금의 북한 지역 적용 대상은 남한의 경우처럼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

자부터 시작하여 농어민, 그리고 자영자로 확대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계층에 국민연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임의가입 제도를 두어 당연 적용의 경계에 있는 계층을 공적연금 영역에 

포괄하도록 한다. 보험료는 초기 국민연금의 도입 단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남

북한 지역 간 인구 이동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구분하여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에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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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한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경제활동 지역에 관계없이 현재의 9%를 그대로 

적용한다. 북한 지역의 경제활동 계층은 북한 지역에 있는 경우 초기 3%에서 6%, 

그리고 9%로 단계적 상향조정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북한 주민으로 남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남한 주민과 동일하게 9%의 보험료를 부담하

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로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 잔류하는 경우 경제적 이

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 이동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급여에서는 장애급여와 유족급여는 국민연금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남한의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단계적 경과조치를 

그대로 적용하여 55세 이상의 연령 계층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

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부여한다. 그 이하의 연

령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지급되는 감액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이 자연스럽게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

록 한다. 이를 위한 관리운영 체제는 국민연금공단의 중앙 집중 관리 방식을 적

용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를 두는 형태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5-7. 국민연금의 북한 지역 제도 적용 방안

주요 항목 북한 지역 남한 지역

적용 대상 모든 경제활동 계층
근로자 → 농민 → 자영자로의 단계적 

확대

보험료 부담

- 북한 지역(북한 주민): 3% → 6% → 9%

- 남한주민: 9% 3% → 6% → 9%

남한지역 이주(남한주민과 동일하게): 9%

급여 

종류·조건·수준

- 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조기(감액)노령연금으

로 경과조치 마련

- 장애·유족 연금(남한과 동일)

- 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노

령연금으로 경과조치 마련

- 장애·유족 연금: 기본연금 기준으로 결정

관리운영 체계 국민연금공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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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한시적 분리방안: 국민연금 제도의 북한 지역 적용

도입 확대기 정착기 성숙기

단계적 적용 적용확대 제도 정착 및 안정화

급여의 과도기적 형태 급여의 정상적 형태 급여의 성숙 및 안정화

※ 남한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확대-정착-성숙 단계를 반복하여 재연하는 형태로 적용

자료: 저자 작성.

건강보험의 경우 남북한 동일한 부과 체계와 급여 체계를 적용하며 북한 지

역의 경우 본인부담을 남한 지역과 차별화하여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북한 지역의 국가 의료보건 체제에서 사회보험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충

격을 완화하도록 한다. 먼저 북한 지역은 의료공급의 질적 측면에서는 매우 낮

은 수준에 있지만 공급체제는 무상의료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서의 통일 의료 체제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과제를 갖게 된다. 먼저 북한 지역

에서의 광범위한 의료 시설 및 설비, 그리고 의약품의 확충이다. 이는 이미 통

일 과정의 과도적 응급 상황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북한 지역의 의료체제를 재

구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상당한 재정과 함께 시일이 소요된

다는 점에서 지속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건강보험 체제로의 전환인데 

남한의 건강보험 체제는 아직 성숙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국가 보건

의료 체제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남한의 건강보험 

체제와의 근본적인 차이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 본인부담 제도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있어서 적용 대상은 남한의 적용 대상과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남한의 적용 대상이 현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으나 점차 소득위주의 보험료 부과 체제로 전환될 것임을 감안하면 통일 시

점에는 남한의 건강보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통합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제도에 있어서 보험료 부담은 남북한 전역의 건강보

험 제도 재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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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현재의 남한 제도와 같

이 재산이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소득에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면제는 상당 기간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진료에서 본인부담 제도는 요양급여의 과잉 및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에

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그럼에도 북한 지역의 의료시설은 공공에 의하여 주

도될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영리를 고려하는 민영병원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 부담 제도에 있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제도를 당분

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당분간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독지역으

로 이송하도록 한 경험을 고려할 때 먼저 북한 지역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 서비

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남한 지역으로 이송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지역에서도 비급여 부분의 의료 서비스

를 본인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리운영 체제는 

건강보험이 남북한 지역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따른 관리

운영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9. 건강보험의 북한 지역 적용 및 정착 방안

주요 항목 북한 지역 남한 지역

기본사항
북한 지역 의료시설 및 설비기반 구축을 

위한 긴급 SOC 투자사업 실행

북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공공 

영역의 과감한 확대

적용 대상

모든 국민

- 건강보험 대상 제외자에 대한 의료급

여 대상 유지

- 남한 제도 적용

모든 국민

- 건강보험+의료급여 체계(변화에 따

른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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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계속

주요 항목 북한 지역 남한 지역

보험료

(본인 부담, 

국고보조)

- 남한의 보험료율 적용

- 본인 부담 제도와 비급여 항목은 적용

하지 않음

- 남북한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전체 

재정 통합

- 북한 주민의 남한 의료 이용 허가제

- 본인 부담 제도와 비급여 항목의 적용 

제외

급여 종류 남한 건강보험 적용

관리운영 체계 건강보험공단

자료: 저자 작성.

표 5-10.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한시적 분리방안: 건강보험 제도의 북한 지역 적용

도입 정착 안정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건강보험 제도 도입

건강보험 제도 정착

(남북한 건강보험 재정 통합)

건강보험 제도 일원화

(재정 및 운영 통합)

본인 부담 제도 면제

북한 지역의 치료 불가능 환자 

남한 이동 허용

본인 부담 제도 부분 시행

북한 지역 의료 수준 상향에 

따라 지역 이동 억제

남한 지역 본인 부담제 축소

남북한 지역 의료 평준화를 

통한 의료 이용 자유화

자료: 저자 작성.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도 남한의 제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고용보험은 북한 지역에서는 명목상 존재할 수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새로 도입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급여 조건이 현재 남한의 고용보험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상황을 반영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을 도입하

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가입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실업에 대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적용하여 고용보험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산재보

험의 경우 기존의 산재급여 수급자에게 연속선상의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미 북한 지역은 폐질연휼금과 노동능력 상실연금 제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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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급여로 전환한다. 물론 북한의 장해등급 기준 및 업무상 재해에 대

한 규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북

한 지역의 산재로 인한 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제도를 

포괄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물론 통일 이후 모든 근로자는 사업

주에 의하여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고 보험료가 사업주의 의무로 납부되어야 한

다. 그리고 남한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한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도록 한다. 관리운영 체제로는 현재의 관리

운영 조직인 근로복지공단 체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적부조의 경우 남한의 규정을 북한에 적용하되 빈곤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에 따라 개별급여에 대한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별성 및 보충적 성격을 감안하여 지역

사회의 욕구에 따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지속하도록 한다.

표 5-11. 통일 과정의 제도정착기 사회통합 방안

사회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통일연금 제도로서 기초

보장과 퇴직연금(소득

비례연금)의 이원적 제도

실시

• 남북한 동일 건강보험 

체계 구축

• 기존 제도의 확대를 통한

전국적 동일 제도 정착

• 소극적인 산재 치료와 

아울러 적극적인 산재 

예방 중시

• 고용보험의 안정적 정착

• 남북한 인력교류 활성

화와 사회통합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 사회부조 수준의 통일 적용과 현실화

• 전문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북한 주민들의 사회재적응 지원을 위하여 전국적

으로 복지사무소 설치

• 민간 차원 사회복지활동의 지속적 활성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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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착기에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남북한이 동일한 체제에서 제도를 운영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한의 사회복지 체제가 발전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남북한 전체가 사회복지 체제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결과의 산물이 

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다층보장 체제에서 기본보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

큼 공적연금으로서 최저 및 최고 연금제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를 통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에 따라 노후보장

의 기본적 소득이 보장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소득비례 연금으로서 퇴직연금

을 정착시키고 개인 자율에 따른 추가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통일 이전에 남한 지역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층보장 체제에 따른 노후보장 체제가 체계화될수록 통일 이후의 

노후보장 체제는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동일한 보험료 부과 체계와 면제된 본인 부담 체계에서 단

계적으로 동일한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무료 보건

의료 체제는 그 발전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만큼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지역의 의료 체제를 공공의료 체제 중심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먼저 단계적으로 면제된 본인 부담

을 적용하고 차차 낮은 본인 부담제로 전환하며 이를 기준으로 남한의 건강보험

도 이에 준하는 낮은 본인 부담제로 전환하여 제도의 수렴을 이룰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산재보험의 예방 및 재활 사업을 북한 지역에 활성화함으

로써 재해로 인한 보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영역에 대한 폭 넓은 관리가 이루어지

게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보험에서는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활

성화한 제도 운영으로 경제 사회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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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의 시기와 형태에 예상이 어렵다는 점은 우리의 부담을 가중시

킬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으며, 통일이 현실로 나타날 때 우

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회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준비

이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은 평화통일로 과거와 같이 전쟁을 통해서나 

강제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니다. 남북한 주민이 지배와 피지배관계가 되거나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대규모 충격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남북통일을 

발전이 아닌 혼란의 위기로 인식하는 오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

의 통일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통일은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한 차분하고 침착한 준비만이 기회를 만들고, 또한 그 기회를 찾고 활용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외교적 상황과 이와 맞물린 경제적 상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어제의 상황은 오늘과는 다르며 오늘의 예측이 내일 적

용되지 못하는 혼돈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통일을 위한 어

떠한 분위기는 흐르고 있다.

적어도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빈곤 및 실업 대책이나 인구 이동과 관련된 

정책 외에 통일은 엄청난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정치 영역에서는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경제 영역은 일부 계층의 투기장

으로 변하며, 개인은 각자 이기주의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 통일한국은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은 외형적 통일보다 사회적 통합을 통한 내면적 통일

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일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동안 남한은 전력으로 경제성장 우선정책을 추구하여왔으며 최근

에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이라는 모습으로 재편되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힘의 논리가 아닌 조화의 논리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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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준비로 한시적 분리방안은 일견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고 비

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한시적 분리방안은 나름의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한시적 분리를 단순히 물리적 이동을 제한하고 외부와의 교

류를 차단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너무 경직적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바람직한 전략으로써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통합에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

고 자연스러운 통일을 유도할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통일방안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인구 이동에서 한시적 분리방안은 북한 지역의 북한 주민과 북한 이외 지역

의 국적자에 대한 분리방안으로 볼 수 있다. 통일 직전의 상황에서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정착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의 인구는 항상 잠재적인 이동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유동적인 반면 정착과 안정이

라는 측면에서 조정이 가능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안

정된 상황이 되더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동서독 간 인구 이동은 다양한 지역 간 

인구 이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즉 통일 이후의 경제 상황 및 교육 기회,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에 따라 인구 이동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

라는 점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인구 이동이 발생하기까지 한시적 분리방안은 

두 가지 정책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북한 외 지역으로부터의 한반도 

유입을 한시적으로 차단하는 물리적 차단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지역으

로부터 남한 지역으로의 이동에 관한 것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는 다양한 유인책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정책과의 적절한 조

화 방안이 필요하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긴급구호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지나

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시점과 북한의 상황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북한 상황의 열악성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불안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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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각각의 개인이 북한 지

역에 잔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할 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한의 경제력이나 사회보장에 대한 발전 정도가 서독의 

상황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점을 봤을 때 남북한 통일에 대한 노력은 훨씬 집

중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험 통합은 각각의 제도적 성격에 따라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남한의 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 원칙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적용하는가이다. 국민연금은 남한의 

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면서 남한에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을 그대로 재

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남한의 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당시 경과조치적 

성격의 제도를 그대로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책 활용에 대한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기초연금을 조기에 적용한다든지 남북한 지역에 따라 보험료율 적용

을 차등화하는 것은 북한 지역 잔류에 대한 선호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건강보험은 남한 제도를 그대로 북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통합 가능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국가보건의료체제가 가지고 있는 무상의료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본인부담제도와 비급여 부분은 당분간 북한 

지역에 두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적 관점에서 한시적 분

리 운영의 성격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에 있어서 북한 제도의 수급자에 대한 인정과 급여 지

급은 남한과는 다른 성격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통일 

전의 북한 제도에 따른 수급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과 남한의 산재보

험을 북한 지역에 적용하여 통일된 제도로 운영하는 이원적 성격을 가지는 것

이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전제로 하는 

급여조건을 북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고 남한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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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리적 접근을 취하는 중요한 정책적 관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시적 분리방안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정책과제

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대한 통일 정책 방향에 포함되는 각각의 정책요소이며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과정은 그리 단순하고 명확한 흐름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정책으로 명확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설정하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원칙에 충실한 유연한 적용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양성 속에서 유연함

이 필요할 것이고 혼란 속에서 일관성을 찾아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부터 통일 정책은 유연성과 합리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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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Separate 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after Unification: 

Labor and Social Welfare

KIM Jin Soo, HWANG Gyu Seong, and Christina Hießl

This study suggests a management plan of temporary separation 

in the area of labor and social welfare from a medium- to long-term 

viewpoint in order to minimize socioeconomic impact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This suggestion should be analyzed within 

the two frameworks of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In 

particular,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institutionalized systems 

bears a direct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future macro-level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Studies on reunification conducted up 

to recently have been limited mainly to the micro-debate about 

defectors from North Korea. Therefore, they are limited in analyzing 

the current system and suggesting future directions in the wider area 

of   social policy. Concerning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ompar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social welfare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critically examines the contents of social 

policies carried out in the past by the unified Germany, and applies 

this to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areas of poverty, 

unemployment, and populace migration, which have been 

identified as the main tasks to address during the process of 

Executive Summary



148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 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unification.

Following a collapse of the regime, the core of North and South 

Korean labor and social policies would lie in dealing with the issues 

of extreme poverty, unemployment, and rapid migration of the 

population from the North Korean region. In particular,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can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scale and nature 

of future migration. Migration during the unification stage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he phases of “migration under normal 

circumstances” prior to reunification, “drastic increase in 

migration” during reunification and “conditional migration” after 

reunification. Of the three phases, this study focuses on “drastic 

increase in migration.” Especially, through an intensive examination 

of the possibility of temporary segregation, this study attempts to 

divide the population movement into that from the North Korean 

region and that from other areas, such as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Chosun-jok), thus deviating from a single unified policy. 

Through this, the study will suggest measures to mitigate the impact 

of sudden migration through temporary sepa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ince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 integration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the method of 

applying the West German system on East Germany, and 

guaranteeing living standards in the former Eastern area has 

prevented the rapid migration of the East German people. However, 

during this process, there was a surge in fiscal expenditure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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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to financial burdens and unemployment for later generations. 

The trend of migration by the German population shows that the 

migration of East German residents to West Germany decreased, 

while the migration of residents of other countries such as Eastern 

Europe continued to increase. At the time, the migration policy was 

set on a “cost-intensive” course on the premise that Germany could 

afford the costs of unification. However, such an approach would 

have to be carefully deliberated before being applied to North and 

South Korea because of the huge cost burden and possibility of 

social confusion ensuing. In other words, Germany intended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s of the people in East German area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fter unification, and chose an 

integration plan where the financial resources relied solely on the 

economic power of West Germany. In the case of Korea, it is 

suggested that there would be considerable difficulty in adopting the 

German approach because of limitations in financing capabilitie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possibilities when 

concerning the direction of policy.  

The most serious problem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will be 

mass unemployment. Concerning income assurance policy, it is 

desirable to adopt unemployment allowance that includes an 

activation policy, with the principle of “wide coverage, moderate 

benefit level” rather than the immediat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of South Korea.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the government's direct job creation policy needs to 

concentrate on the creation of massive employment in the fiel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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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works and social services, taking lessons from Korea's 

experience.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wages, based on calculations of real purchasing power, 

in order to instill confidence that living in the North Korean region 

is possible. The minimum wage system should also be set as the 

average wage or at a certain proportion of the median wage,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wages.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policy after unification is to make 

poverty and unemployment a top priority of policy. It will be 

necessary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unification as much as 

possible and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to minimize 

dissatisfaction among North Korean residents and alleviate 

large-scale migrations to South Korea. This goes along wit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ocial security system as an additional 

and complementary measure to various economic policies. 

Allocating a low level of financial burden for the North Korean 

region would lead to large-scale migration, while an increase in the 

level of burden is likely to cause discontent among South Korea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cede the process of defining the 

object of temporary separation more clearly, such as strictly 

blocking migration from the North to the South through physical 

measures.

In the end, in order to contain the migration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create economic 

conditions advantageous for people when staying in North Korea. 

Acknowledging the regional disparities of the two Koreas tha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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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 after unification, measures to reduce the gap, such as 

large-scale investment, investment from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through tax exemptions and SOC business expansions, 

have to be taken to absorb the labor force and allow the population 

to become economically self-sufficient. Social confusion could be 

minimized by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get hired, then move,”  

rather than allowing job-seekers to relocate before being hired 

when it comes to migration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The basic plan for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phases: the “emergency transition 

period,” “institutional integration period,” and “institutional 

settlement period.” In the “emergency transition period” where 

transient emergency measures are taken, the aim is to guarantee the 

basic standard of living in the chaotic period directly following 

reunification. This phase concentrates on establishing basic security 

levels through current systems, in-kind benefits and maintenance of 

the existing benefit level. In the “institutional integration period” 

which will mainly aim at the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 based on the market economy 

and implementation of transitional measures to reduce institutional 

confusion will take place. The “institutional settlement period” will 

finally establish this integrated system to operate a homogeneous 

and united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unified Korea.

In the case of public pension, the temporary separation plan is 

not to adopt the South Korean system in the North Korean region 

but rather to apply it gradually step by step by applying trans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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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benefits and gradually phasing in certain condition levels. 

In the case of health insurance, the plan also suggests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a temporary separation plan by 

establishing healthcare infrastructure in the North Korean region 

and temporarily exempting out-of-pocket payments with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healthcare system in North Korea to 

mitigate the impact.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the integration of labor and social 

welfare needs to be approached not simply based on the logic of 

power but from the standpoint of achieving mutual harmony in 

growth and distribution. In particular, the migration policy should 

reach a proper balance between various economic incentives and 

social policies to prevent massive migration from North Korea and 

to temporarily block the inflow from outside of North Korea to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approaches to institutional integration 

need to be more concrete in regard to viable options. This means to 

apply the South Korean system in a manner that reproduces the 

introduction, settlement, expansion and maturity stages of the South 

Korean system. Through these detailed discussions, we hope to 

contribute to the designing of policies related to reunification based 

on flexibility and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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